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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WTO 협정 상 ‘안보예외조항’은 회원국

이 국가안보에 필요할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협정 상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항으로, 

안보예외의 악용 우려는 1947 관세와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협상 단계부터 

제기되었다.1) 1947 GATT 시절 회원국 다

* 이 연구는 202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일례로, 1947년 GATT의 협상 중 네덜란드 대표는 안보예외조항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해당 
조항을 제안한 미국 측은 안보예외의 악용 위험까지 고려하여 균형성 있게 초안 문구를 구성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U.N. ECOSOC, 2nd Sess.,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at 19-21, U.N. Doc. E/PC/T/186 (Jul.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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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안보상 조치는 국가주권의 고유영역

으로 GATT 패널절차 등을 통한 심리가 적

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한 한편, 안보예

외조항이 악용될 경우 다자간무역체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의 

원용을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또한 널리 공유되었다. 실제 GATT 및 후

속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 하에 수십 년간 체약국·회원

국들은 안보예외의 적극적 활용을 지양하

였다.2) 하지만 2007-2008년 금융위기를 기

점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 노선으로 

전환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등의 정책을 추

진하면서 종전의 자제적 분위기는 훼손되

었고, 현재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가 자

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치

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예외조항을 적극

적으로 원용하고 있다.3) 특히 미국은 안보

예외조항이 ‘자기판단적’ (self-judging) 성

격의 것으로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

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검토대상에서 제

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최근 일련의 WTO 패널 결정에 이

의를 제기해 왔다. 

안보예외조항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WTO 

패널 결정의 간극은 미국의 다자무역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년

간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기구를 2024

년 내에 정상화하려는 제12차 각료회의 결

의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2022년부터 첨단반도체 및 반

도체장비･기술 등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

제하여 왔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여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상황인데,4) 

반도체 수출통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안보 정책이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

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WTO 협정을 위

반한다는 WTO 패널 결정이 나오는 경우

에도 미국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미국의 WTO에 대한 불신

의 고착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해당 

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해결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의 입장

을 반영한 WTO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가

능성이 있다. 

2) James Bacchus, “The Black Hole of National Security: Striking the Right Balance fo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n International Trade,” 936 Policy Analysis (2022), 4.

3) Chad P. Brown,  “Export Controls: America’s Other National Security Threat,” 30 Duke J. Comp. & Int’l Law 

283 (2020), 304-307; Bacchus, supra note 2, at footnote 2. 

4) 2024년 2월 현재 미중 양국의 협의(consultation) 단계에 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DS615: United 

States-Measures on Certain Semiconductor and other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and Technologi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15_e.htm (last visited Feb.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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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안보예외조항 관련 기존 

WTO 패널 판정을 분석하고 미국의 반도

체 수출통제 정책과 더 나아가 WTO 상소

기구 위기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체제의 위

기 관련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당 

조항의 자기판단성 여부 및 Russia-Traffic 

in Transit5) 건 패널 보고서 상 심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바,6) 안보예외조항 관련 

후속 사건인 Saudi Arabia-IPRs,7)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8) US-Origin 

Marking Requirement9) 건 패널 보고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중 반도체 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아래 Ⅱ장에서는 먼저 WTO 협정 

안보예외조항의 내용 및 핵심 쟁점을 간략

히 소개한 후 안보예외조항을 해석한 기존 

WTO 패널 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심

사기준 및 개별사안에의 적용을 분석할 것

이다. III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

출통제 정책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

하고, 안보예외조항 관련 WTO 패널 판정

례를 기초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통제 분쟁 및 나아가 WTO 체제 위기

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마지막 IV장

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5) Panel Report,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WTO Doc. WT/DS512/R [hereinafter Russia- 

Traffic in Transit]. 

6) See, e.g., Tsai-fang Chen, “To Judge the ‘Self-Judging’ Security Exception under the GATT 1994—A 

Systematic Approach,” 12 Asian J. of WTO and Int’l Health Law and Policy 311 (2017), 317-350; Mona 

Pinchis-Paulsen, “Trade Multilateralism and U.S. National Security: The Making of the GATT Security 

Exceptions,” 41 Michigan J. Int’l Law 109 (2020), 109-193; Daria Boklan and Amrita Bahri, “The First 

WTO’s Ruling on National Security Exception: Balancing Interests or Opening Pandora’s Box?”, 19 World 

Trade Rev. 123 (2020), 123-136; Bacchus, supra note 2, pp. 3-8; 이지수, “무역제한조치와 안보: WTO 안보상 

예외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188-200면, 2017.11.; 김보연,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 국제법상 의미와 WTO 협정에의 적용”,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183-196면, 196-205면, 2019.7., 196-205면; 박언경, “국제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조항의 법적 쟁점과 과제: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을 중심으로”, EU연구, 제58호, 69-74면, 2021.1. 

7) Panel Report, Saudi Arabia-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Doc. 

WT/DS567/R [hereinafter Saudi Arabia-IPRs]. 

8) Pane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O Doc. WT/DS544/R 

[hereinafter WTO-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52/R; WT/DS556/R; WT/DS564/R. 중국 등 4개 제
소국 건의 패널 보고서가 모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하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제소국인 
WT/DS544/R건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겠다.

9) Panel Report, United States-Origin Marking Requirement, WTO Doc. WT/DS597/R [hereinafter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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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보예외조항 관련 WTO 패널 

판정 분석

1. WTO 협정 안보예외조항의 내용 

및 주요 쟁점

1994 GATT의 안보예외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에

도 유사한 안보예외조항이 있다.10) 

제XXI조(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a)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

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

구하는 것 또는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

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

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11)

위 조항 중 지금까지 WTO 패널 보고서

10) GATS 제14조의 2, TRIPs 협정 제73조.

11) 외교부 웹사이트에 있는 국문 번역 기준. http://bit.ly/3ODj3PZ (last visited Jan. 31, 2024). 영어 원문은 아래
와 같다: 

Article XXI (Security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to require any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b)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fis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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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어진 것은 GATT 제XXI조 제(b)

호의 두문 및 (iii)목, 즉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

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전시 또는 국제관

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의 의미이다.12) 동 조항의 해석에 있

어 주요 쟁점은 (1) WTO 패널 및 상소기

구가 안보예외조항이 원용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GATT 제XXI

조 제(b)호 두문 요건에 적용되는 심사기

준 및 (3)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 요

건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각 쟁점 별 고려사항을 살펴본 후 이

에 대해 WTO 패널 보고서에 적용된 법리

를 소개 및 분석한다. 

가. 안보예외조항의 자기판단성 및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관할권

WTO 안보예외조항이 원용된 사건에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문제는 안보예외

조항이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심사대

상인지 여부이다. 미국, 러시아 등 안보예

외조항의 자기판단성을 주장하는 측은 회

원국이 안보예외조항을 원용하기만 하면 

완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 사법적 판단 대

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표해 왔다.13)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의 which it 

considers는 국제조약에서 자기판단성을 표

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로, 

해당 문구가 포괄하는 사항에 대해 회원국

에게 일정 재량권을 부여한다.14) 다만 이

러한 재량권이 전적인 재량권인지 및 ‘간

주’가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 및 (iii)

목의 각 요건 중 어느 범위까지 수식하는

지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데, ‘간주’가 두문 

및 (iii)목의 모든 요건을 수식하고 이러한 

간주 행위 일체에 대해 회원국이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라야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관할권이 배제된다. 

위 문제 관련, GATT 영어 원문 상 “체

약당사자가 간주하는”이 “필요하다고”, 

(i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c)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12) Saudi Arabia-IPRs 건에서는 위 GATT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TRIPs 제73조 제(b)호 (iii)목이 문제가 되었다.

13) 엄밀히는 관할권 자체를 부인하는 러시아 등의 입장과 패널의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패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non-justiciable) 미국 측 입장이 구분되나, 공통적으로 조항의 ‘자기판단성’에 기한 주장이고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과 각목의 관계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기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Russia-Traffic in Transit건 패널도 러시아의 관할권 주장과 미국의 심리대상 제외 주장
을 묶어서 분석하였다.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 7.103. 

14) Stephan Schill and Robyn Briese, “‘If the State Considers’: Self-Judging Clauses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13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61 (2009),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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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안보이익” 및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 시” 중 어느 

범위까지 수식하는지 명확하지는 않기 때

문에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15) 

따라서 문언적 해석에 더하여 GATT 및 

WTO 체제 하에서 안보예외조항이 원용된 

기존 사례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취한 입장, 

GATT 및 WTO협정 협상 연혁 등을 추가

로 검토해야 한다. GATT 체약국 및 WTO 

회원국의 기존 입장은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VCLT)) 상 “조약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후속 합의” 

(제31조 제3항 제(a)호) 또는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관행”(제31조 제3항 

제(b)호) 존재 여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며, 

GATT 및 WTO협정의 협상연혁은 VCLT 

상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으로서 조약 문언

의 통상적 의미 확인 등에 참고할 수 있다 

(VCLT 제32조). 

GATT 시절 미국 등 다수의 국가는 안보

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주장하

면서 GATT 패널의 관할권을 부인 내지 거

부하였다.16) 일례로 ‘미국-체코슬로바키아

에 대한 통상조치 사건(1949)’에서 미국은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

입제한조치에 안보예외가 적용이 됨을 주

장을 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체

약국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사안의 패널 

회부를 거부 의결하였다. 당시 영국 대표

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에 관련된 문

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면

서도 “체결국들은 GATT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한다”고 자적하였다.17)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의 침공을 

배경으로 전개된 ‘EC/오스트레일리아/캐나

다-아르헨티나에 대한 통상조치 사건’ 

(1982)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해 GATT 이사

회에서 발언한 37개국 중 EC 등 제소국을 

포함한 20개국이 해당 조치에 대해 GATT

가 관할권이 없다고 했고,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은 GATT가 안보예외조항에 대한 관

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11개

15) 다만 WTO협정의 안보예외조항에는 명시적으로 패널 등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은 없는 만큼, 문언 상
으로도 WTO 패널의 관할권 인정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See ibid., 105.

16) GATT 시절 안보예외조항이 GATT 이사회 등에서 공론화된 사건은 이하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총 11건이다. 다만 이 중 해당 조항에 대한 GATT 패널의 실질적 검토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박언경, 

위 논문(주6), 58면 참조.

17) Robert P. Alford, “The Self-Judging WTO Security Exception,” 2011 Utah L. Rev. 697 (2011), 708-710, citing 

GATT Council, Summary Record of the Twenty-Second Meeting, GATT Doc. GCP.3/SR.22 (June 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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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관할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

았다.18) 안보예외조항에 대한 체결국의 높

은 관심을 반영하여, GATT 이사회는 같은 

해 11월에 체약국이 안보예외조항에 근거

한 통상조치를 취하는 경우 나머지 체약국

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통상조치

의 영향을 받는 체약국이 GATT상 권리를 

온전히 유보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채택하였다.19)

3년 후 진행된 ‘미국-니카라과에 대한 

통상조치 사건 (1985)’에서도 GATT 이사

회에서 19개국이 GATT의 관할권을 부인

한 반면 9개국은 GATT의 관할권을 주장

했는데, 미국은 사건의 GATT 패널 회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안보예외조항 원용의 

적정성 여부’는 패널의 검토대상에서 제외

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안보예외조항의 

해석에 대한 실체적 심리는 하지 않으면서

도, 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인정할 

경우 안보예외의 과도한 원용 및 목적 외 

원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였

다. 결국 동 패널 보고서는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20) 

한편 ‘스웨덴-신발류 수입쿼터제 사건

(1975)’은 GATT 시절 체약국이 안보예외

조항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인데, 스웨덴은 

자국의 신발산업이 수입신발에 의해 상당

한 타격을 받았으며 동 상황은 ‘스웨덴의 

안보정책의 핵심요소로서의 경제방어를 

위한 긴급계획에 중대한 위협’에 해당하므

로 수입신발에 대한 일시적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21) 돌려 표현하

기는 했으나, 비상시 군화 공급 목적으로 

자국 내 신발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

로 해석된다.22)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

발에 결국 스웨덴은 수입쿼터제를 철회하

였다.23) 

WTO 체제 초기에 안보예외조항이 원용

된 대표적인 사건은 US-The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DS38)건으

로, 미국 쿠바를 상대로 취한 경제적 제재

18) Ibid., 711. 

19) GATT Council, Decision Concerning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 GATT Doc. L/5426 (Nov. 30, 

1982). 

20) Ibid., 713-716, citing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Trade Measures Affecting Nicaragua, GATT Doc. L/6053 

(Oct. 13, 1986).

21) Notification by the Swedish Delegation, “Introduction of a Global Import Quota System for Leather Shoes, 

Plastic Shoes and Rubber Boots” (L/4250), Nov. 17, 1975, 3, available at https://docs.wto.org/gattdocs/q/ 

GG/L4399/4250.PDF (last visited Feb. 5, 2024).

22) Boklan & Bahri, supra note 6, pp. 125-166. 

23) 박언경, 위 논문(주6),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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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전통적 우방인 EC 등이 피해를 입

게 됨에 따라 EC가 미국을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WTO 체제에서는 GATT 체제와 

달리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사건에 

대한 패널 구성이 가능하므로, 미국의 안

보예외조항 원용 및 패널의 심사권한 부인

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WTO 패널에 회부

되었다. 이에 미국은 국가안보 및 외교정

책에 대한 사안은 전적인 국가주권의 영역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WTO를 보이코

트 하겠다고 까지 선언했다.24) 이전 사건

에서 안보예외조항의 자기판단성 관련 미

국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 온 EC측은 안

보예외조항 관련 미국 측 주장을 명시적으

로 반박하지는 않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를 진행시킴으로 마치 해당 조항의 자기판

단성을 부정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였다. 

종국에는 EC-미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이 

EC 등에 영향을 주는 조치 적용을 중단하

면서 패널 판정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었

다.25) 

위와 같이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1947 

GATT 체제 시절부터 안보예외조항의 자

기판단성을 주장하여 온 반면, 자기판단성 

주장에 대해 반대 내지 회의적 입장을 표

하는 국가도 있었고, 스웨덴의 신발류 수

출제한 조치 건과 같이 안보예외조항의 명

백한 악용이 다수의 체약국의 반발을 야기

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 및 WTO 패널의 관할

권 부정에 대한 WTO 회원국 간 후속 합의

가 있다거나 국제관습법의 요소로서의 관

행이 성립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미국 등을 필

두로 안보예외조항의 원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보예외의 악용에 대한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EC 등 다수

의 회원국이 과거와 달리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부인하며 패널 등의 

관할권을 옹호하고 있다. 심지어 WTO 패

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일본조차도 한국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WTO 분쟁에서 WTO 패널의 관할권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는 점

도 주목할 만하다.26) 

24) C. Todd Piczak, “The Helms-Burton Act: U.S. Foreign Policy Toward Cuba,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to the GATT and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61 U. Pitt. L. Rev. 287 (1999), 298-299.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 헌법 상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하지 않고 통치행위의 주
체의 결정을 따르는 ‘정치문제법리’(political question doctrine)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Ibid., pp. 318-326.

25) Alford, supra note 17, 7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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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에 

대한 심사기준 

안보예외조항 관련 두 번째 판단이 필요

한 문제는 제XXI조 제(b)호 두문의 “자신

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에 적용

되는 심사기준이다. “체약당사자가 간주하

는”이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요건을 수식하며 회원국이 이에 대

해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으나, 이러한 재량권이 

전적인 것인지, 재량권 행사에 신의칙 의

무가 적용이 되어 패널 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VCLT 제31조 

제1항 및 제26조에 의하면 조약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 및 이행을 해야 하

므로,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

한 조치로 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의

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27)

한편 두문 심사에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

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

할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갈린다. 

국제법상 권리남용(abus de droit)금지 원칙

과 연관된 심사기준을 원용할지, ‘필수적

인 안보이익’의 경우 개관적 요건 충족 여

부의 검토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28) 피소국이 자국의 필수

적 안보이익에 비슷한 정도의 위해를 끼친 

국가 일체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는

지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29) 

GATT 제XXI조 제(b)호에는 일반예외조항

인 GATT 제XX조와 달리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금지하는 명시

적 조건이 없으며, 국가 별로 피소국의 필

수적 안보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에 대

한 판단은 고도로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항

으로 패널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서 이와 같은 견해는 설득력이 낮다. 

다.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에 

대한 심사기준

마지막으로 제XXI조 제(b)호 두문의 “간

주하는”이 (iii)목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까지 포괄하는지, (iii)목 각 요건은 객관적 

요건인지, 객관적 요건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예를 들어 

26) Dispute Settlement Body Meeting Minutes, 29 Jul. 2020, paras. 6.3-6.4, available at https://docs.wto.org/

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B/M443.pdf&Open=True. 

27) Schill & Briese, supra note 14, 110.

28) Ibid., 107-110.

29) Ibid.,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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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상의 비상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엄중성을 띨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

단이 필요하다. 기존  학계에서는 (iii)목이 

객관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학설이 우세하

였다.30) 다만 ‘국제관계상의 비상상황’은 

(i)목의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

는 물질’ 및 (ii)목의 ‘무기, 탄약 및 전쟁도

구의 거래’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다는 점

에서, (iii)목 요건 충족에 대해 회원국에 

어느 정도 평가재량(margin of appreciation)

을 인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

다.31)

2. 안보예외조항 관련 패널 보고서 

분석

WTO 패널이 안보예외조항 관련 실체적 

심리를 한 사건은 Russia-Traffic in Transi

t,32) Saudi Arabia-IPRs,33)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34) US-Origin Marking 

30) Ibid., p. 106.

31) Ibid.

32)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우크라이나 발(發) 일부 품
목에 대해 취한 수입금지 및 통행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WTO에 제소한 사건이
다. 러시아는 WTO 패널 심리절차 중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을 원용하면서 해당 조항이 자기판단
적이라는 이유로 패널의 관할권을 부정하였고, 이러한 입장에 맞추어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GATT 위반 
주장 관련 실질적 방어는 하지 않았다. Ibid., paras. 7.27-7.30. 패널은 자기판단성 관련 러시아 측 주장은 
거부하면서도 러시아의 통행제한 등 조치가 안보예외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궁극적으로 GATT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Saudi Arabia-IPRs, supra note 7. 동 건은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리야드 협정 
등을 위반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중단하면서 취한 여러 조치에 대해 카타르가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사우디 정부는 카타르와 외교를 중단한 후 카타르 기업인 ‘비인’의 사우디 내 
국제스포츠경기 관련 방송권을 취소하면서 비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였고, 사우디 업체에 의
한 비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 한편 비인은 사우디 국민과 카타르 국민 간 접촉을 금지
한 적대국민 교류 금지조치(anti-sympathy measure)의 일환으로 사우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가 없어 
사우디 법원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Ibid., paras. 2.2-2.48. WTO 분쟁에서 사우디아라비
아는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과 동일한 TRIPs 협정 제73조 제(b)호 (iii)목을 원용하였는데, 패널은 
적대국민 교류 금지조치에 대해서만 안보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미집행에는 예외가 적용이 되
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Ibid., para. 7.294. 사우디아라비아는 패널 보고서를 상소기구에 상소하였고 추
후 양국 간 합의에 의해 카타르가 분쟁을 종료시킴에 따라 이 사건의 패널 보고서는 DSB에 의해 채택되
지 않았다.

34)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8. 본 건의 심사대상이 된 미국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조치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근래의 WTO 회원국 간 
안보예외조항 남용 풍토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Bacchus, supra note 2, pp. 4-5). 미국 상
무부는 2017년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이 자국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철강․알루미늄은 국
방 및 필수기반시설 등에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수입산 물류 증가에 따른 자국 산업 약화가 국가안보
에 위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8, paras. 2.8-2.27. 이를 
근거로 미국은 2018년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각각에 대해 25%와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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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35) 등 총 네 건이다. 이 중 

DSB에 의해 채택이 된 것은 Russia-Traffic 

in Transit건 보고서가 유일하나, DSB 미채

택 보고서라도 관련 법리를 참고하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 관행 상36) 나머지 

사건 보고서들도 안보예외조항 해석에 함

의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보고서에서 

적용된 심사기준 및 적용을 살펴본다.

가. WTO 패널의 관할권 및 안보예외

조항의 자기판단성 검토

위 네 사건 모두에서 패널은 안보예외조

항에 대한 WTO 패널의 관할권을 인정하

고 동 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부정하

였다. Saudi Arabia-IPRs건 패널의 경우 피

소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Russia-Traffic in 

Transit건 심사기준을 인정하고 관할권을 

다투거나 자기판단성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Russia-Traffic in Transit건 심사기준

을 그대로 원용하고 관할권 등에 대한 분

석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Russia-Traffic in Transit 패널은 WTO 패

널이 다른 국제사법기구와 마찬가지로 사

법기능 행사로부터 파생된 내재적 관할권

을 보유하며, 이는 실체적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포함하

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WTO 분쟁해결규

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상 규칙 및 절차는 

GATT를 비롯한 대상협정 상 협의 및 분쟁

수출국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실시했다. Ibid., paras. 2.29-2.31. 이에 중국, 유럽연합 등 각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미국과 합의하여 분쟁을 중단한 국가 외에 최종적으로 중
국, 노르웨이, 스위스 및 튀르키예가 제소국인 건에서 패널 보고서가 발급되었다. 네 건 모두 동일한 패
널이 심리했으며 동일한 논거를 바탕으로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 적용을 부인고, 미국은 해당 패
널 보고서들을 모두 상소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였는데,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조치가 긴급
제한조치가 아닌 GATT 제XXI조에 따른 안보상 필요조치로 긴급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WTO 분쟁에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GATT 제XXI

조를 원용하여 취한 조치라는 이유로 Agreement on Safeguards 적용을 부정하였고, 단 해당 조치가 안보
예외조항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Panel Report, China-Additional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WTO Doc. WT/DS558/R, paras. 7.102-7.119. 

35)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supra note 9. 미국은 2020년부터 홍콩산 수입품의 원산지를 ‘홍콩’이 아닌 

‘중국’으로 표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중국이 2019년-2020년 홍콩시위 이후 채택한 홍콩안전법 등 
강경정책에 따라 더 이상 홍콩이 중국과 구별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기한 것이었
다. Ibid., paras. 2.1, 7.1. 이에 관세영역 자격으로 중국과 별도의 WTO Member인 홍콩은 미국의 원산지 
표시규정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고, 해당 절차 중 미국은 안보예외조항을 원용하며 중국의 
홍콩 내 민주주의 탄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Ibid., para. 7.254. 이 사건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GATT 제9조 제1항에 위반되고 안보예외조항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6) Mitsuo Matsushita et al.,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3rd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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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적용되며 

(DSU 제1조 제1항), 단 GATT 등 대상협정

에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

적인 규칙 및 절차도 적용이 되고 DSU 규

정과 DSU 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 상 

분쟁해결규정이 상이한 경우 부록 2의 규

정이 DSU에 우선하게 되는데 (DSU 제1조 

제2항), DSU 부록 2에는 GATT 제XXI조 

원용 사건에 대한 특별하거나 추가적인 절

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DSU 제7조 제1항에 따른 표

준위임사항이 적용이 되고 패널은 분쟁당

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 규

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DSU 제7조 제2항), 

DSU에 GATT 제XXI조에 대한 특별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고

려할 때 피소국이 원용한 제XXI조 제(b)호 

(iii)목에 대한 검토 역시 패널의 위임사항

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37)

WTO 패널이 정치적 성격의 사건을 심

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Russia-Traffic in Transit 패널은 정치적 사

안이라도 법적 쟁점에 의해 결정이 가능하

다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심사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ICJ 판례를 원용하면서 미국 등의 정치문제

법리를 부인하였다.38)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패널도 ‘국가안보상 요건’을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

고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를 예시로 들며 WTO 회원국들이 국가안

보조치와 관련된 무역문제를 WTO의 제도

적인 틀 내에 논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

보예외조항 원용 회원국이 주장하는 ‘필수

적 안보이익’이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패널의 심사권이 부인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39) 

안보예외조항이 자기판단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Russia-Traffic in Transit건, US- 

Steel and Aluminium Products건, US-Origin 

Marking Requirement건 모두 VCLT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조항 문언의 통상적 의

미, 문맥, 조약의 대상 및 목적, 해석의 보

충수단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 문언

의 문법적·구조적 분석, WTO협정의 대상 

및 목적 분석, GATT 체결국 내지 WTO 회

원국 간 조약해석에 관한 합의 존재 여부 

분석, 협상연혁을 통한 통상적 의미의 확인 

등을 진행하였다. Russia-Traffic in Transit

37)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s. 7.53-7.56.

38) See, e.g., ibid. at footnote 183, citing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1962 I.C.J. 

Rep. 155.

39)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supra note 9, paras. 7.147, 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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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패널과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건 패널은 각각 문법적 분석만으로는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의 ‘간주하는’

이 각목의 사항도 포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40) 조항의 논리적 구조 

및 각목 요건의 객관적 성격,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 증진 등 

WTO협정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할 때 두

문의 ‘간주’ 문언은 각목의 사항을 수식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41) 반면, US- 

Origin Marking Requirement건 패널은 두문

의 ‘간주’가 각목의 요건에 미치지 않음이 

문법적으로도 명확하다고 분석하였고, 이

러한 결론이 조항의 문맥 및 WTO협정의 

대상 및 목적 등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42) 세 건 패널 모두 안보예외조항

이 자기결정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체결국 

또는 회원국 간 후속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43) 한편 Russia-Traffic in Transit건 

패널 및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패

널은 1947 GATT의 협상연혁에 대한 분석

을 토대로 필수적 안보이익에 필요한 조치

에 대한 예외의 적용을 GATT 제XXI조 제

(b)호 각 목에 명시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

우로 한정함을 통해 안보예외의 악용을 방지

하려는 협상국들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

한 반면,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건 패널은 조항이 자기판단적인지 여부에 

대해 협상연혁 등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

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4) 

이와 같이 GATT 제XXI조 제(b)호 (iii)

목에 대한 각 패널의 문법적 분석 방법 등 

세부 분석적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

나, 공통적으로 제XXI조 제(b)호 두문의 

‘간주’가 각목의 요건까지 수식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여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

기판단성을 부인했다. 

나.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 요건 

심리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에 대해 분석한 패널 보고서는 Russia- 

40)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 7.65;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8, para. 

7.121.

41)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s. 7.65-7.79;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8, 

paras. 7.121-7.125.

42)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supra note 9, paras. 7.88-7.150. 

43)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 7.80;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8, paras. 

7.126-7.127;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supra note 9, paras. 7.155-7.159.

44)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 7.9;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supra note 8, para. 7.175;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9, para.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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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in Transit건, Saudi Arabia-IPRs건 두 

건이다.45)

먼저 Russia-Traffic in Transit건 패널은 

GATT 제XXI조 제(b)호 두문의 필요성 및 

필수적 안보이익 요건에 대해서 국가가 일

정 재량권을 갖는 것이 맞지만, 해당 재량

권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적인 재량권은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46) 패널은 ‘필수적 안보이익’을 ‘일반 

안보이익’과 구분하면서 필수적 안보이익

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와 인구를 외부

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적으로 법

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이익으로, 방어･군사적 이

익 및 법질서 유지 이익을 의미한다고 했

다.47) 안보예외조항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국제적 비상상황에서 기인된 필수적 안보

이익이48) 무엇인지 명시하여 필수적 안보

이익 주장이 신의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필수적 안보이익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는 국제적 비

상상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무력충돌이나 법질서의 붕괴 등 전형적인 

위기상황에서 멀어질수록 관련 방어․군사

적 이익 또는 법질서 유지 이익이 무엇인

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49) 

이 분쟁에서 러시아는 필수적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자체를 명시하기를 거부했고, 다

만 2014년 크림반도 위기 관련 러-우 국경

지대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패널은 

분쟁의 배경이 된 상황이 “전쟁․무력충돌 

등 국제관계 위기의 핵심” (hard core of 

war or armed conflict)에 가깝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도 필수적 안

보이익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가 “필수적 안보이익을 충분히 명

시”할 의무를 최소한으로 충족했다고 보았

다. 이러한 판단에는 러시아가 GATT 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안보예외조항을 원

용하였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

다.50)   

45)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건, US-Origin Marking Requirement건 모두 (iii)목의 객관적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두문 요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6)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s. 7.132-7.133.

47) Ibid., paras. 7.130, 7.135.

48) Ibid., para. 7.134. 마치 필수적 안보이익을 국제적 비상상황에 의해 도출된 것에 한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GATT 제XXI조 (b)호 (iii)목 문언은 ‘필수적 안보이익’과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사이의 동시
성(in time of)을 규정하고 있을 뿐 두 요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49)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 7.135.

50) Ibid., paras. 7.136-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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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조치가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

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빙성” (minimum requirement of plausi-

bility)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이익을 보

호하는 조치로의 신빙성이 결여되지 않았

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51) 우크라

이나는 러시아의 조치가 우크라이나-유럽

연합 간 경제적 통합 정책에 대한 보복조

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우크

라이나의 통상정책은 러시아가 취한 조치

의 배경사실 중 일부일 뿐이고 양국 간 무

력충돌 등 전반적인 국제적 비상상황을 고

려할 때 러시아가 취한 조치는 최소한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52)

Saudi Arabia-IPRs건에서 패널은 Russia- 

Traffic in Transit건 상 심사기준을 원용하

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자국을 테

러주의 및 극단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하는 것”을 필수적 안보이익으로 인정했

다. 패널은 사우디가 명시한 안보이익이 

Russia-Traffic in Transit 건에서 필수적 안

보이익의 대표적 예시로 제시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내부적으

로 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본질

적인 기능과 관련된 이익”에 해당함을 강

조했다.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

한 안보이익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

했으나, 패널은 필수적 안보이익 명시의무

가 특별히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고 패널은 

이에 대한 제한적 검토만을 수행한다며, 

사우디 측이 제시한 안보이익이 충분히 심

사목적을 충족한다고 보았다.53) 

피소국이 취한 조치와 필수적 안보이익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기업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없

도록 제한한 것은 양국관계의 비상상황 발

생 후 자국민과 카타르인의 교류를 막은 

포괄적 정책의 일환으로 필수적 안보이익

에 필요한 조치로서의 ‘최소한의 신빙성’

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우디 기

업의 카타르 기업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적대국민 

교류 금지정책과 무관하고 형사절차를 진

행하기 위해 카타르 국민과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필수적 안보이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54) 결

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아웃큐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법 미집행

과 관련하여 TRIPs 제61조 위반으로 판정

되었다.55) 

51) Ibid., paras. 7.137-7.138. 

52) Ibid., para. 7.141, 144.

53) Saudi Arabia-IPRs, supra note 7, paras. 7.280-7.293. 

54) Ibid., para. 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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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 요건 

심리

위 네 사건 패널 모두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의 요건에 대해 심리하였으

며 (iii)목 요건은 제(b)호 두문의 “간주하

는”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객관적 요건으

로 규정하였다. 

Russia-Traffic in Transit건 패널은 “그 외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을 “무력충돌이나, 

잠재적 무력충돌이나, 고조된 긴장 또는 

위기상황이나, 국가를 휩싸거나 에워싼 전

반적 불안정의 상황”(situation of armed 

conflict, or of latent armed conflict, or of 

heightened tension or crisis, or of general in-

stability engulfing or surrounding a state)으

로 정의하면서,56) 국제관계의 비상상황이 

누구의 귀책으로 야기된 것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았다.57) 이 사건 조치가 러시아

의 크림반도 합병 및 이에 따른 국제적인 

긴장상황을 배경으로 실시되었음을 고려

하여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존재를 인정했

고, 동 조치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

한 2014년 3월 이후에 취해졌으므로 동시

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58)

Saudi Arabia-IPRs건 패널은 먼저 사우디

아라비아가 문제의 조치를 취할 당시 국제

관계상 비상상황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국교단절

은 국제적 비상상황을 나타내는 국가의 궁

극적인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특

히 본 건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중단한 배경에는 카타르의 리야드 협약 위

반, 테러주의 및 극단주의 지원 및 타국 내

정간섭 의혹 등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양

국 간 갈등상황이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에 

해당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했

다.59) 그리고 해당 위기상황은 최소한 

2017년 6월부터 지속되었고 비아웃큐는 

같은 해 8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시

기적 요건도 성립된다고 판정했다.60)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건 패널

은 (iii)목의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의 경우 

전쟁에 준할 정도로 국제관계에 중대하거

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뜻한다고 

해석하면서, 미국이 주관적으로 해당 상황

을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으로 여겼다는 취

55) Ibid., para. 7.294.

56)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5, para. 7.76. 

57) Ibid., para. 7.121. 

58) Ibid., paras. 7.122-7.125.

59) Saudi Arabia-IPRs, supra note 7, paras. 7.259-7.263.

60) Ibid., para. 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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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입증자료가 요건 판단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61) 또한 철강･
알루미늄의 국제적 공급과잉 등에 대해 미

국 외 일부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한 것이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

제관계상 비상상황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62) 결국 미국은 국

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여 안보예외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US-Origin Marking Requirement건에서 

미국은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 간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접촉에 관한 위험 또는 갈등

의 상황”(a situation of danger or conflict, 

concerning political or economic contact oc-

curring between nations, which arises un-

expectedly and requires urgent attention)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63) 반면 홍콩은 Russia- 

Traffic in Transit 건 패널 보고서 상 정의, 

즉 “무력충돌이나, 잠재적 무력충돌이나, 

고조된 긴장 또는 위기상황이나, 국가를 

휩싸거나 에워싼 전반적 불안정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64) 패널은 ‘국제관계

상 비상상황’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한 다

음 ‘국제관계’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교류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반드시 피

소국과 제소국 양국 간 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65)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은 

전쟁과 유사한 정도로 양국 또는 다른 국

제관계의 참가자 사이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66) 패널

은 해당 개념이 국제적 관계가 붕괴 혹은 

거의 붕괴된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강

조했다.67) 그리고 이러한 국제관계상 비상

상황은 통상적으로 국방 및 군사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야 하며 국방･군사적 위기상황으로 한정 

짓는 듯한 Russia-Traffic in Transit 건 상 

정의보다는 넓을 수 있다고 하였다.68) 또

한 특정 상황이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국

제적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에서 멀어질수

록 피소국은 해당 상황이 왜 국제관계의 

61)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supra note 8, paras. 7.139-7.146. 

62) Ibid., paras. 7.147-7.148. 

63)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supra note 9, para. 7.270.

64) Ibid., para. 7.273. 

65) Ibid., paras. 7.279-280. 

66) Ibid., para. 7.297.

67) Ibid., para. 7.290.

68) Ibid., para.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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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에 가까운 상황인지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69) 위 기준을 적

용하여 패널은 미국과 홍콩･중국 간 관계 

악화가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70) 특히 미국 등이 중

국이나 홍콩을 상대로 외교적․경제적 관계

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원산지 

표시 규제와 일부 수출통제 조치 외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교역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했다.71) 

라. 분석 및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 총 

네 개의 사건에서 WTO 협정 상 안보예외

조항에 대해 다루는 패널 보고서가 나왔

다. 아래 표는 각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안보예외조항 관련 패널 보고서 주요 내용

Russia-Traffic in Transit Saudi Arabia-IPRs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전적인 자기판단성 
인정 여부 전적인 자기판단성 부인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함. 전쟁･무력충돌 
등 국제관계 위기의 

핵심에 가까운 상황임. 
해당함. 수교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 발생.

해당하지 않음. 
철강․알루미늄의 
공급과잉 상황을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으로 
해석할 수 없음.  

해당하지 않음. 
미국과 홍콩-중국 간 
통상 등이 정상적으로 

지속.
비상상황 중에 취한 

조치인지 여부 비상상황 중 취한 조치임 비상상황 중 취한 조치임 N/A N/A

필수적 안보이익 인정 
여부

인정됨. 특히 본 건과 
같은 무력충돌 상황의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인정됨. 테러주의 

등으로부터 자국 보호. N/A N/A

필수적 안보이익에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인정됨. 특히 본 건과 
같은 무력충돌 상황의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적대국민 교류 
금지조치는 인정, 

저작권법 미집행은 부정
N/A N/A

69) Ibid., para. 7.311-7.312.

70) Ibid., para. 7.349-7.356.

71) Ibid., para. 7.354. 



󰁴 WTO 안보예외조항 연구: WTO 미-중 반도체 분쟁 및 분쟁해결기구(DSB)에 대한 시사점

21

위 패널은 공통적으로 안보예외조항이 

전적으로 자기판단적이라는 주장을 거부

했으며, 필수적 안보이익 및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판단에 대해서

는 국가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국제

관계에서의 비상상황 시 취해진 조치인지

에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다. 국가의 재

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필수적 안보이익에 

필요한 조치’의 경우에도 신의칙에 근거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 충족이 부인

될 수 있음을 Saudi Arabia-IPRs 건이 보여

줬다. 

한편 미국이 피소국인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및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건에서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 충족이 부인 되었다. 전자의 경우 제

소국에 중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인 유럽연

합 등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국제

관계상 비상상황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

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미국은 미중 관계에 특화된 주장은 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 과잉상

황 및 자국 산업에의 악영향을 위주로 비

상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US- 

Origin Marking Requirement 건에서는 중국

이 홍콩 내 실행하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

제관계상 비상상황을 유발하였음을 주장

하였는데, 패널은 미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관련 판단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미국과 중국･홍콩 간의 여전히 

활발한 교역 등에 주목하여 비상상황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 및 중국령 홍콩이 미국을 제소한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WTO 패널이 동일

하게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안보예외조항 적용을 부인하였다

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경제

적･군사적 부상과 패권주의 등에 대하여 

미국이 고도의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따라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경제안

보적 정책을 취하는 등 양국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현 시점에도 양국 관계의 비상상황 

부재가 안보예외조항 적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두 건 

모두 상소되어 DSB 채택이 되지 않은 상

황이고, 설령 DSB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는 선례로서의 구속력은 없

으며, 심지어 안보예외조항의 자기판단성

에 대해서조차 향후 패널･상소기구가 지

금까지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후속 사건에서 패널

이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인정하는 등 기존 패널 판정례와 현저히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Russia-Traffic in Transit 건 패널이 안보예

외조항 관련 제시한 법리가 기본적으로는 

학계 및 다수 회원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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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왔는데,72) 안보예외조항 원용국에 대

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

지 전혀 새로운 법리를 개발할 유인이 크

지는 않아 보인다. 이 문제의 미-중 반도체 

분쟁 관련 시사점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Ⅲ.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분쟁 관련 시사점

1.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의 

배경 및 내용

미국이 2022년 도입한 반도체 수출규제

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한 화웨이 수출

통제기업 리스트(Entity List) 등재 등 조치

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반

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

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

체과학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반도체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표적 기술우

위보호 정책이다.73)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 실시된 대중국 압박정책이 다소 완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곧바로 반

도체 핵심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급망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17) 

실시 (2021년), CHIPS Act 제정 (2022년),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강화 

(2022년)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경

제안보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주

요 반도체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일본

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동맹국과의 공조

를 강화하여 수출통제 등 정책의 효력 제

고를 꾀하였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등이 유지․강화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이 반도체장비 수

출규제 도입 불과 한 달 전인 2022년 9월 

Global Emerging Technologies Summit에서 

연설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설

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미국기술로 미국인과 자

국민을 괴롭히는, “미국의 기술적 지도력

을 추월할 목적으로 거의 무한한 자원을 

할애하려는” 경쟁자로 묘사하였다. 그러면

서 미국이 더 이상 경쟁국의 기술 수준에 

72) Baklan & Bahri, supra note 6, 135-136; Bacchus, supra note 2, 7; 박언경, 위 논문(주6), 83-84면; 장성길,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통상법률, 제2021-03호, 13-14면, 2021.8. 등.

73) 조수정, “국제통상법 시각에서 본 미국 반도체 법령 및 정책 분석: 설리번 테크 독트린을 중심으로”, 국제
법학회논총, 제68권 제3호, 111-129면,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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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몇 세대 앞서 나가는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만족해서는 안되며, 특히 최첨

단 로직 및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최대한 

기술 격차를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74) 설

리번 보좌관은 이듬해 브루킹스 연구소에

서의 연설에서 이러한 정책기조를 ‘뉴 워

싱턴 컨센서스’라고 지칭하여, 미국의 대

중 기술우위보호 정책이 초당적 지지를 얻

고 있음을 강조했다.75) 설리번 보좌관이 

역설한 기술우위정책은 ‘설리번 테크 독트

린’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이 2022년 시행하고 2023년에 보강한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에는 고성능 반도체, 

해당 반도체를 내장한 컴퓨터, 고성능 반

도체 장비 및 해당 반도체･반도체 장비의 

개발･생산･이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기

술의 상업통제리스트 등재,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YMTC) 등 기업의 Entity List 등재,76) 슈

퍼컴퓨터 및 반도체 제도 관련 최종용도 

통제 신설,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에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용도 반도체 관련 항목 신설 

및 Entity List FDPR에 중국 업체 추가 등

이다.77) 

미국 산업안보국은 위 수출규제의 배경

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슈퍼컴퓨팅 능력을 

고속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겠다

고 발표하였고, 슈펌 컴퓨터와 고성능 컴

퓨터 시스템을 핵무기 등 무기개발, 군사

력 제고 및 인권탄압 등에 사용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에 중국이 군사 및 감시 목적

으로 고급 컴퓨팅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

여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78) 

2. WTO 패널 판정의 미중 반도체 

분쟁 관련 시사점

미국이 위 수출규제를 도입한 지 두 달 

후인 2022년 12월 중국은 해당 규정에 대

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다.79) 

74) Jake Sullivan,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at the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Global Emerging Technologies Summit”, White House, Sept. 9, 2022; 조수정, 위 논문(주73), 108-109면.

75) Jake Sullivan,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White House, 2023.04.27.; 이승필 외 2인, “미․중 패권경쟁 시대, 중국이 소재․
부품․장비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을까?”, KISTEP 이슈페이퍼, 통권 제356호, KISTEP, 2면, 2024.1. 

76) 2022년 10월에는 Entity List 전단계인 Unverified List에 등재가 되었다가, 2022년 12월에 Entity List에 등
재됨. 

77) 15 C.F.R. Parts 730-774; 조수정, 위 논문(주73), 111면-114면. 

78) Federal Register, https://bit.ly/3VxMFCk (lasted visited Jan.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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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은 현재 양국 간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초기단계에 있고 분쟁이 결론지어지

기까지는 국제정세의 변화, 미국의 대중국 

정책 수정, 안보예외조항 관련 추가 법리 

발달 등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현 단계에서 미중 반도체 분쟁 결과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거나 세밀한 법리적 분

석을 하기는 조심스럽다. 다만 최근 몇 년

간 WTO 패널의 안보예외조항 판정례에 

의해 관련 법리가 이전에 비해 한층 구체

화 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장에서는 현재

까지의 WTO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

중 반도체 분쟁 관련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본고는 GATT 제XXI조 제(b)

호 (iii)목을 기준으로 관련 법리를 설명 및 

분석하였으나, 미중 반도체 분쟁에는 

GATT 제XXI조 제(b)호 (ii)목 적용 가능성

도 있기에, 이에 (ii)목 관련 먼저 간단히 

살펴본 후 (iii)목 적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겠다. GATT 제XXI조 제(b)호 (ii)목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

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any action 

which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s neces-

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

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

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를 안

보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ii)목은 (iii)목

과 달리 학계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였

고 지금까지 패널 판정의 대상이 된 적도 

없다. 하지만 미중 반도체 분쟁의 경우, 반

도체 및 반도체장비 등이 군사산업과 민간

산업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du-

al use) 물품이라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 중 미국이 (ii)목 또한 원용할 가능성

이 상당하다. (ii)목은 원래 무기 등 명백한 

군사목적의 재화뿐만 아니라 기타 군용으

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물품에 대해서

도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

외로서 고안되었으며, (iii)목과 달리 국제

관계상 비상상황 요건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80)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분쟁에서 GATT 

79) World Trade Organization, “United States-Measures on Certain Semiconductors and other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and Technologies (DS61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15_e.htm (last 

visited Feb. 10, 2024).

80) Kentaro Ikeda, “A Proposed Interpretation of GATT Article XXI(b)(ii) in Light of Its Implications for Export 

Control,” 54 Cornell Int’l L. J. 437 (2021), 459-464; see also Matsushita, supra note 36,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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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XI조 제(b)호 (ii)목을 원용하는 경우 

WTO 패널은 기존 판정례와 유사하게 동 

조항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

다. 이 경우 특히 (b)호 두문을 제외한 (ii)

목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엄격한 심사

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기존 패널 결

정례 상 두문의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경우 국가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아

래에서 설명하듯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

제가 미국의 필수적 안보이익과 관련이 있

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

다. 문제는 (ii)목의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충족 여부인데, 미국

은 대중 수출규제를 통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의 중국으로의 수출 자체를 원

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개별 거래 별로 

군사시설 공급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

니므로 for the purpose of 요건에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용될

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는 

상업적 용도도 큰 재화이므로, 미국의 반

도체 수출규제가 경제이익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점에서 패널은 GATT 제XXI

조 제(b)호 (ii)목을 원용하는 회원국에 어

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relating 

to 문구에 대해서도 GATT 제20조 심사기

준에 준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밀접하

고 진정한 관계”(close and genuine relation-

ship between ends and means) 내지 ‘주된 

목표’ (primarily aimed at) 심사기준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81) 

GATT 제XXI조 제(b)호 (ii)목에 대한 자세

한 분석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적어도 이중용도 재화라고 하여 무조건 안

보예외를 인정하는 판정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82)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의 경우, 

기존 판정례 상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 

충족은 어려울 수도 있다.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건 패널은 국제관계

의 비상상황이 반드시 피소국과 제소국 사

이의 관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83) 국방･

81) Ikeda, supra note 80, 35-36.

82) 이중용도 재화에 대한 안보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등 수출규제에도 안보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해당 물질이 ‘이중용도’ 성분이라며 동 물질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관습에 부합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

e/dsb_29jul20_e.htm.

83)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이 홍콩 자체보다는 중국의 행동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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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기상황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

고 하여 해당 요건을 기존보다 넓게 해석

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미국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이런 판단에

는 미국과 중국･홍콩 간 지속되는 활발한 

교역 등이 고려되었다. 반도체 분쟁 건에

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제관

계상 비상상황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

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하여 비상상

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시성 요건 때문

에 안보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조치의 성격 자체가 국제관계의 비상

상황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법

리84) 등 기존과는 다른 법리 채택이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미국이 노골적인 

반중 정서 표출 및 강경 경제안보 정책 등

으로 양국관계의 경색을 초래하였는지 여

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85)

패널이 필수적 안보이익 관련 판단까지 

하는 경우,86) 기존 판정례가 채택한 완화

된 심사기준을 보아 해당 요건 충족이 어

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IS 등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중국의 무

기개발 등 군사적 사용 저지를 목표로 하

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미

국 의회에서도 대중국 및 기술우위 정책 

결정 시 관련 안보이익에 대해 명확히 규

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이 

논의되는 점87)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필

수적 안보이익 관련 주장이 신의칙을 위반

할 정도로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미국이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해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 적용을 인정받는데 

최대 장애물은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

으로 보인다. 기존 판정례상 이는 객관적 

요건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보다 

훨씬 악화되어 관계 붕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iii)목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GATT 제XXI조 제(b)호 (ii)

목의 적용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항에 대한 기존 판정례의 부재 및 미국

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의 전례 없는 

성격을 고려할 때 (iii)목 예외가 인정이 되

84) 예를 들어 X조치가 정당화될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나, 예방적 측면에서 Y조치는 취할 정도의 상황은 
인정된다는 법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85) Russia-Traffic in Transit, supra note 7, para. 7.121. 

86) US-Steel and Aluminium Measures 및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패널 모두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
건 미충족 결론을 내린 후 ‘필수적 안보이익’ 등 요건은 심사하지 않았다. 

87) Kevin J. Wolf,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earing on 

‘U.S.-China Relations in 20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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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WTO 패널이 미중 반도체 분쟁에서 

GATT 제XXI조 상 안보예외조항 적용을 

부인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 이는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정책의 WTO 협정과의 부

합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미국은 해당 판

정을 상소함에 더하여 문제를 보다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도모

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WTO 체제 관련 시사점

위에서 언급한 ‘설리번 테크 독트린’ 내

지 ‘뉴 워싱턴 컨센서스’ 저변에는 미국의 

WTO 체제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서방국가들

은 중국이 다자무역체제에 참여하면서 점

차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리

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체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중국은 

군사적･경제적 강대국으로 굴기하면서 미

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

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다수의 

WTO 분쟁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족하였

다.88) 결국 미국 내에 WTO 분쟁해결체제 

등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하지는 못하면서도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제약을 가한다는 인

식이 높아지면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

뢰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89)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불신은 가장 

대표적으로 상소기구 위기 유발을 통해 표

출되었다.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은 

구체적으로 ‘상소기구가 미중 분쟁에서 채

택한 의견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WTO 분쟁해결

절차 상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원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규범적･기관적 

틀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소기구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미국이 원하는 WTO 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단 상소기구의 관행이나 분쟁

해결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GATT 등 개

별 협정의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

으로 안보예외조항의 경우가 그렇다. 미국

은 다년간 안보예외조항의 자기판단성을 

주장해 왔는데, GATT 제XXI조 제(b)호 각 

목에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는 문언이 포함

되어 있는 이상 분쟁해결절차 중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담보할 수 없다. 

88) 권영민, “미･중 갈등과 다자통상 체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분석”, 통상법무정책 2023년 제1호 (통권 
제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16-28면. 

89) 권영민, 위 논문(주88), 28-29; Anne Orford, “How to Think About the Battle for the State at the WTO,” 24 

German L.J. 45 (2023),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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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은 WTO 체제 관련 “종합적인 

개혁 어젠다”(comprehensive reform agenda)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조항 관련 기존 패널 결정을 “수

정”(correct)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가 있다.90) 

따라서 미국은 안보예외조항의 자기판단

적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거나91) 적어도 

이중용도재화에 대한 회원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등의 안보예외조항 개정을 요구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분쟁에서 패소

한다면 위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더욱 확

고해 질 것이다. 반도체 분쟁이 어떻게 결

론이 나든, ‘뉴 워싱턴 컨센선스’에 따른 

미국의 기술우위정책 및 이에 영향을 받은 

각국의 적극적 수출통제 정책은 수년간 계

속될 것이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WTO 협정 상 안보예외조항을 

해석한 패널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Russia-Traffic in Transit건, Saudi Arabia- 

IPRs건, US-Steel and Aluminium Measures

건, US-Origin Marking Requirement 건 패

널 모두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

성을 부정하고 안보예외조항 원용 사건에 

대한 WTO 패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으

며, Russia-Traffic in Transit건을 제외한 세 

건에서 문제가 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해 안보예외조항 적용이 부인되었다. 

툭하 미국이 피소국인 두 건 패널 모두 미

국과 중국 사이에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이 존재함을 부인했는데, 이에 미국은 강

하게 반발하여 두 건 모두 상소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분쟁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미국의 승소를 장담

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존 패널 판정례에

서 다룬 GATT 제XXI조 제(b)호(iii)목의 

경우 객관적 요건인 ‘국제관계상 비상상

황’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의 기술우위유지 정책은 초당적 지지

를 받는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정책인 만

큼, 미국이 반도체 분쟁에서 안보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상당히 반발

할 것이고, 안보예외조항을 개정하려는 노

90)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marks by Ambassador Katherine Tai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speeches-

and-remarks/2023/september/remarks-ambassador-katherine-tai-world-trade-organization-and-multilateral-trading-

system (last visited Feb. 10, 2024). 

91) 이미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당사국의 안보상 조치 관련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R.V. Anuradha, 

“Petrificus Totalus: The Spell of National Security!”, 13 Asian J. of WTO and Int’l Health Law and Policy 

311 (2018),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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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반도체 분

쟁 결과에 무관하게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 이중용도 재화로 불류 

될 수 있는 물품 및 자원에 대한 수출규제, 

적극적 안보예외조항 원용 등은 수년간 확

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풍토를 고려

할 때 안보예외조항의 예상 개정 방안 및 

한국 국익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이 안

보예외조항을 원용할 만한 사안 파악과 이

에 대한 분석 및 관련 근거 보강이 필요하

다. 미중 반도체 분쟁의 경과에 따라 지금

까지 학계의 중요 관심사였던 GATT 제

XXI조 제(b)호 (iii)목 외 나머지 조항의 해

석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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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TO 안보예외조항 연구: WTO 미-중 반도체 분쟁 및

분쟁해결기구(DSB)에 대한 시사점

박주현

WTO 협정의 안보예외조항은 회원국이 필수적 안보이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동 협정 상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조항이다. 수십 년간 GATT 당사국 및 WTO 회원국은 해당 

조항의 남용이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분쟁 시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이 

WTO 분쟁에서 안보예외조항을 자주 원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안보예외조항 관련 WTO 패널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반도체 수출규제 분쟁 및 WTO 체제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패널 보고

서에서 다루어진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 등의 주요 쟁점은 (1) 안보예외조항이 자

기판단적(self-judging)인지 여부 및 WTO 패널 관할권 보유 여부, (2) ‘필수적 안보이익보호

에 필요한 조치’ 요건의 심리기준 및 (3)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의 심리기준이다. 

WTO 패널은 지금까지 총 네 사건에서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부인하고 패

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으며, 이 중 세 건에서 문제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안보

예외조항 요건 충족을 부인하였다. 

패널 판정례 상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분쟁에서 GATT 제XXI조 (b)호 (iii)목의 객관적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지금까지 패널 보고서에 다루어지지 않은 GATT 

제XXI조 (b)호 (ii)목의 경우 미국 측 주장의 인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의 경제안보정책 상 핵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이 반도체 분쟁에서 부정적인 

결정을 받을 경우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는 한편 WTO 협정 상 안보예

외조항의 개정 요구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안보예외유지 조항, 미중 반도체 분쟁, WTO 상소기구 위기, 보호무역주의, 설리번 테크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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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nel Reports on WTO Agreement Security Exceptions: 

Implications for China-US Dispute on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and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Juhyun Park

The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exempt members from treaty obligations 

when they take certain measures deemed necessary for thei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For decades, 

GATT contractual parties and WTO members exercised self-restraint in evoking the security 

exceptions in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but recent years have seen a dramatic increase in 

members’ evocation of the security exceptions during WTO disputes. The United States is 

among the most prominent advocates of the security exceptions, and has maintained that the 

exceptions are “self-judging” — i.e., once a member evokes the exception during a WTO dispute, 

the panel should defer to the member’s judgment and decline to substantively review whether 

the requirements of the exception were met. 

This paper reviews recent WTO panel reports concerning the security exception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decisions for the ongoing US-China dispute concerning the US’ semi-

conductor export control measures, as well as more generally for the WTO regime. All of the 

WTO panel reports issued thus far have concerned either Article XXI(b)(iii) of GATT or Article 

73(b)(iii) of GATT, which are identical. The main interpretative issues in these provisions are 

(i) whether the security exceptions are self-judging and relatedly, whether WTO panels have 

jurisdiction over cases in which security exceptions are invoked; (ii) the standard of review ap-

plicable to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iii) the standard of review applicable to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

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four cases, the relevant WTO panel rejected the argument 

that the security provisions are entirely self-judging and found that WTO panels have juris-

diction to review claims where the security provisions are invoked. In three of these cases, the 

panel found that all or some of the contested measures di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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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ked security exception.

Based on existing panel rulings, it will likely be difficult for the US to prevail on a GATT 

Article 21(b)(iii) defense, while the outcome of an Article 21(b)(ii) defense is uncertain. Given 

the central role of these export controls in the US government’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genda, an adverse panel decision will deepen US dissatisfaction with the WTO dispute reso-

lution system, and may prompt the US to call for an amendment of the security exceptions.

Keywords: WTO agreement security exceptions, US-China semiconductor dispute, WTO 

Appellate Body crisis, trade protectionism, Sullivan Tech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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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세계는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국

가 간 자원확보 경쟁과 더불어 기후변화협

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

지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 발효 이후 국제사회는 신기후체

제의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논의하고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1) 지구에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

소 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2) 그

1)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다. 

2) 이상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12 (2014),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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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발전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

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

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효율

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에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Feed-In Tariff, 

이하 ‘FIT’)’3)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

며, FIT로 인해 다소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4)

우리 기업들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

책에 부응하고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로서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

의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수

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발전공기업

들과 풍부한 해외투자 실적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공조하여 다수의 해외 신재생에

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5) 한편,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에게 다소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전력시장 환경 및 투자

유치국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위험이 상존한다.6) 또한, 외국인투자를 유

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하였던 FIT 

및 세제혜택 등의 축소 및 일방적 폐지 등

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급감하거나 투자자

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7) 이

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수용되거나, 

기대했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투

자유치국의 부당한 규제와 조치들로 인해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많은 투자 관련 분

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

자분쟁’ 발생 시 투자자를 실체적으로 보

호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을 보장하

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본국과 투자를 유

치하려는 국가들 사이에는 ‘양자 간 투자

3)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
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4)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i) BTO(Build-Transfer-Operate), ii) BOT(Build-Own-Transfer), iii) BO

O(Build-Own-Operate) 등이 있다.

5) 한국전력공사는 요르단 Fujeij 풍력발전소, 필리핀 Calatagan 태양광발전소, 미국 Colorado 태양광발전소 등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동발전과 에스디엔 역시 불가리아에서 4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하였고, 한국동서발전과 대림에너지가 칠레 중부 및 북부 12개 사업지에서 총 
용량 105MW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25년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6) 한국전력공사가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한 일본 치토세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수천억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에 납부하는 토지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투자액 대비 수익률
이 0.6%에 불과하다고 한다. (출처 : TV조선, “1조 적자 한전, 日 투자한 태양광발전 수익률 0.6%”, 2019. 

8. 21.)

7) 박지은･이양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무역학회지｣ 43.4 (2018),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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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8) ‘자유무역협정(Free Tade Agreement, 

이하 ‘FTA’),9) 다자간무역협정10) 등 다양

한 형태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에

너지헌장협약(Energy Charter Treaty, 이하 

‘ECT’)11) 역시 이러한 투자협정의 전형적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과 관련된 투자분쟁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빈번하

게 발생하였다. 미국 국적의 투자자가 스

리랑카에 ‘건설소유이전방식(BOT)’의 발

전소 건설･운영에 참여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스리랑카가 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12) 2000년 발생했었던 Mihaly vs. 

Sri Lanka 사건,13) 스웨덴 국적의 투자자가 

라트비아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라트비아 정부의 FIT 위반으로 

인해 2003년 제기했었던 Nykomb vs. Latvia 

사건,14) 스웨덴 투자자가 독일 엘베강(River 

Elbe)에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

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문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발생했었던 Vattenfall I 사건,15)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정책 추진으로 발생했었던 Vattenfall II 사

건,16) 독일의 거대 석탄회사인 RWE가 

2030년까지 석탄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

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제시한 네덜란드 정

부를 상대로 14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RWE v. Netherlands 사건17) 등 다수의 

투자분쟁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제투자중재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또는 ‘투자중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8)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2024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99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83개 협
정이 발효중에 있다.

9) 2024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23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 중 21개의 FTA가 발효중이다.

10) 다자간무역협정으로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대표적이다.

11) 1994년 12월 17일에 리스본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50개국 이상이 서명하였다. 주로 구소련의 독립국가연
합제국 및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의 시장 경제화와 투자의 안정화를 보장함으로써 석유·
천연가스의 안정공급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12) Hornick, Robert N, “Mihaly Arbitration, The.” J. Int'l Arb. 20 (2003): 189.

13)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CSID Case No. ARB/00/2.

14) Nykomb Synergetics Technology Holding AB v. The Republic of Latvia, SCC.

15) Vattenfall AB, Vattenfall Europe AG, Vattenfall Europe Generation AG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CSID Case No. ARB/09/6.

16) Vattenfall AB and others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CSID Case No. ARB/12/12.

17) RWE AG and RWE Eemshaven Holding II BV v. Kingdom of the Netherlands, ICSID Case No. ARB/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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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현

재 제기된 총 ISDS 사건은 1,332건이며, 이 

중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사건은 236건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

다.18) 최근에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

책 추진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쟁

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월 

미국 투자자 Mesa Power가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에 근거해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했었던 Mesa Power v. Canada 사건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건이었

다.19)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였던 특정 국가들의 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글로벌 경제위기 

및 전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분쟁 제기가 크게 증

가하였다. 특히, 급격한 전력시장 재편 등

으로 약속하였던 지원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함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손

실을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투

자자들로부터 연속적으로 ISDS를 제소당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

가가 스페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

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FIT 등 지

원제도를 일찍 도입함으로써 스페인은 

2000년대 초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성공

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시

작된 재정 악화와 전력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전력요금 규제 및 FIT 지원정책의 변

경 등의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은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들은 

ECT 등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다수의 ISDS

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

은 2023년 말 현재 총 56건의 ISDS를 기록

함으로써 아르헨티나(65건), 베네수엘라(64

건)에 이어 56건으로 전 세계 3위의 피제

소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제

소당하기 시작한 ISDS에 대한 중재판정이 

최근 연이어 내려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

의 중재판정에서 스페인이 막대한 배상금

을 부담하는 패소판정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과정에서 총 51건을 제소당한 스페인의 

18) 출처: UNCTAD 인터넷 웹사이트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 (검색일 : 2024. 

4. 10.)

19) 이 사건은 미국 텍사스에 설립된 에너지기업 Mesa Power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Green Energy Act｣에 
의해 시행되는 FIT가 한국기업인 삼성 C&T 등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제도이며, 자국에
서 생산된 물품의 구매 등 부당한 이행요건을 부과함으로써 NAFTA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Mesa Power Group, LL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CA Case No. 2012-17, Award, 24 Ma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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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현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이러한 

연속적인 ISDS 제기의 원인이 되었던 스

페인 전력산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 고찰해 본다. 아울러, 현재 중재판정이 

내려진 다수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인 

OperaFund v Spain 사건을 중심으로 스페

인 정부의 동일한 조치로 인해 제기되었던 

RWE v. Spain 사건, Eiser v. Spain 사건, PV 

Investors v Spain 사건, Sevilla v. Spain 사

건, BayWa v. Spain 사건 등의 중재판정 주

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분쟁의 중요한 법

적 쟁점들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쟁점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

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

토해 본다. 그리고, 다수의 스페인 신재생

에너지 투자분쟁이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

여,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와 관

련하여 우리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Ⅱ.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재편과 투자분쟁 발생

1.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요

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스페인은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와 경

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에

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했으며, EU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스페인은 유럽 최고 수

준의 평균 일조량 및 일조시간을 갖고 있

어 유럽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가장 이

상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풍

부한 풍력자원으로 풍력발전 역시 유럽내 

최고 수준이다.20) 2022년 스페인의 태양광 

및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규모는 총 94.62(TWh)로 전 세계 

7위의 규모이며,21) 스페인 국내 에너지기

업인 Iberdrola, Endesa, GNF(Gas Natural 

Fenosa) 등과 다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이 크게 증

가하게 된 이유는 일찍부터 시작된 관련 

정책 때문이다.22) 1978년에 발생한 2차 석

20) 박정연,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이와 시장 영향”, ｢전기저널｣, (480), 22면, 2016. 12.

21) 공소연, “2030년 신재생 전력 비중 81%, ‘풍차의 나라’ 꿈꾸는 스페인”, ｢해외시장뉴스｣, KOTRA,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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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동으로 스페인은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

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은 ｢에너지보존법(The Energy Conservation 

Law)｣ 제82/1980호를 제정하였고, 동 법은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발점이 되

었다.23) 이후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가 수립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확대의 기반이 점차 확고히 마련되어 갔

다. 즉, 동 법률들로 인해 전 세계 재생에

너지 부문 투자자들과 장비 제조업체들이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한 기

대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기반으로 스페인은 1994년 신재

생에너지 발전전력에 FIT를 적용하는 왕

령 제2366/1994호를 시행하면서 신재생에

너지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스페인은 1997년 11월 ‘Regulatory 

Framework No.1’이라 불리우는 ｢전력기본

법(General Electricity Law)｣ 제54/1997호를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전력산업을 자유화

함으로써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동 법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계획(El 

Plan de Fomento de Energías Renovables, 이

하 ‘PFER’)’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전력생산의 12%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였다.24) 또한, 1998년에는 왕령 

제2818/1998호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계통연계와 시장

에서의 전력판매를 허가하였고, ‘신재생 

프리미엄 지급방식(Feed-in Premium, 이하 

‘FIP’)’을25) 도입하였다. 이로써 신재생에

너지 사업자는 ‘FIT(고정된 기준가격)’와 

‘FIP(시장가격+프리미엄)’ 중 하나를 선택

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옵션은 매년 

변경이 가능하였다. 또한, 2004년 왕령 제

436/2004호에 의해 ‘평균 전력가격(Average 

Electricity Tariff, 이하 ‘AET’)’를 도입하여 

시장 전력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AET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에 공표되

며, 기준가격 재검토시기를 1년에서 4년으

로 연장함으로써 전력산업 사업자의 예측

22) Montoya, Francisco G., Maria J. Aguilera, and Francisco Manzano-Agugliaro.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Spain: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33 (2014): 509-531.

23) Adamo, Angela, et al.,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Cogeneration Sector in Spain: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eriod 1980–2020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Energies 17.3 (2024): 625.

24) John Carlos, “Law 54/1997 Of November 27, The Electricity Sector”, Global-Regulation, 27 November 1997.

25) FIP(Feed-in Premium)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과 설치비용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 발
전 전력을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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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나.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각계에서 PFER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스페

인 정부는 2005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계획(El Plan de Energías Renovables, PER)’

과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

고를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5.83%까지 제고시키고, 전력 소비 중 신재

생에너지 발전의 최소 비율을 29.4%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스페인은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신재생에

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판매 가격을 고정하

여 구매하는 방식(FIT)을 채택하였고, 공공 

운송 수단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

였다. 또한, 스페인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and Energy Industries)는 신재생에너

지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

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에게 우호적인 Regulatory Framework No.1

이 향후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2007년 왕령 제661/2007호 시행

2007년 5월 26일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왕령 제661/2007호를 공포하였으며, 동 왕령

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

부터 2006년 사이 AET가 스페인 정부가 

예상했던 비율(연간 1.4~2%)보다 큰 폭으

로 상승(연간 4.5%)하자, 왕령 제661/2007

호에 의해 2007년 AET와 연동되었던 신재

생에너지 지원 기준가격을 ‘소비자물가지

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와 연

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왕령 제

661/2007호는 또한 전력산업에서의 자유 

경쟁시장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신재생에

너지 발전산업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포함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발전설비의 운

용 동안 고정 FIT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하였고, 전력망에 대한 우선 공급원칙

을 규정하였다.26) 또한, 스페인 정부의 관

련 보도자료에는 왕령이 추후 다시 개정되

더라도 기존 운영 중인 발전설비에 대해서

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

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사업의 법적안

정성을 부여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26) Foresight Luxembourg Solar 1 S. Á.R1., et al. v. Kingdom of Spain, SCC Case No. 2015/150, Final Award 

and Partial Dissenting Opinion of Arbitrator Raül Vinuesa (14 NOV 2018), para.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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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경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

왕령 제661/2007호에 의한 스페인의 신재

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신뢰하여 다수의 외

국인투자자들이 스페인에 태양광, 풍력 발

전산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2008년 경

제위기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대한 지

원 및 전력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인해 스

페인 정부의 전력부문 적자가 급증하게 되

었다. 즉,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

담 크게 가중된 것이다. 결국 스페인 정부

의 전력 부문 누적적자는 2005년 이후 급

속히 증가하여 2012년 말에는 약 300억 유

로(GDP의 3%)에 달하였다. 요금 인상 억

제로 전력 판매수익이 생산비용에 못 미치

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증가하였고, 

스페인 정부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을 신

재생 관련 지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

으로 판단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중

단하기로 하였다. 우선, 스페인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

기 위해 태양광 설치유형별로 기준가격 및 

지원 규모 상한(capacity quota)을 설정하고, 

지원 기간 축소 및 보조금 감축 등을 골자

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스페인

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재

생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다수의 

급진적인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다.27) 

<표 1>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요 변화

시기 조치 내용 위반사항 RD 661/2007
위반 조항

2010 FIT 지급대상 연간 운영시간 제한
(RDL 14/2010)

태양광 설비가 생산한 전력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 제17조

2012 전력 생산에 대한 7% 과세
(Law 15/2012)

태양광 설비의 운영 연한 동안 고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 제36조

2013 CPI 개정에 의한 FIT 조정
(RDL 2/2013) CPI에 따른 인센티브 조정 의무 제44.1조

2013~ 
2014 

새로운 규제체제 (보장된 FIT를 자의적인 수익률로 대체)
(RDL 9/2013, Law 24/2013, RD 413/2014)

태양광 설비의 운영 연한 동안 고정 
요율 인센티브 지급 의무 제36조

우선, 스페인은 2010년 12월 FIT 지급대

상인 발전설비에 대한 연간 운영시간의 제

한을 내용으로 하는 왕령법 제14/2010호를 

시행하였다. 동 왕령법은 전력요금 적자를 

27) ibid, para.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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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발표

된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운영 제한 시간

은 설비에 적용된 기술과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즉,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는 더 긴 시간이 인정되었으

며,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여 생산된 전력

에 대해서는 FIT 요금이 아닌 일반 시장 

요금이 적용되었다. 또한 왕령법 제14/ 

2010호는 전력망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 

0.5 €/MWh의 access toll(전력망 접근 수수

료)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사업자에게 새로

운 부담을 부과하였다. 또한, 스페인은 

2012년 12월 27일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세제 조치(tax measures for 

energy sustainability)에 관한 법률｣ 제15/ 

2012호를 제정하였고, 동 법을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법률 제15/2012호는 

기존 전력설비에 적용되는 스페인 정부 정

책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큰 변화

는 국가 전력망에 공급되는 모든 전기에 

대해 7%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특

히 사업자의 이윤이 아닌 전체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사업자의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변

화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 2월 스

페인은 왕령법 제2/2013호를 발효시켰다. 

이를 통해 CPI를 개정하였는데 동 CPI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를 통해서 경기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정 CPI는 기존 왕령 제661/2007호

에 따라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FIT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식품과 에너지 상품에

서의 가격 변화 그리고 특정 조세의 영향

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동 조치는 CPI 산

출에 전력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배제함으로써 CPI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주게 되고, 이는 FIT 등 전력요금 산출방

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전력산업 

사업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분야에 대한 긴급조치인 왕령법 

제2/2013호는 전력산업 사업들에 대해 2013

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되었다. 이후 스페인 정부는 

2013년 7월 13일 전력산업의 재정적 안정

성에 관한 긴급조치를 규정한 왕령법 제9/ 

2013호를 공포하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던 FIT 제

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자의적으로 산

출한 ‘합리적 이익률’로 대체하게 되었다.

스페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

한 일련의 급진적인 변화는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법률 제15/2012호

에 의해 ‘전력생산세(Tax on the Value of 

the Production of Electrical Energy, 이하 

‘TVPEE’)라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조

치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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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PEE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 생산업자들

이 얻은 수익에 7%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하는 것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더 나가 기

존 왕령법 및 법률 외에도 2014년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이익률을 7.398%로 정하

는 ‘에너지부령(Ministerial Order)’을 시행

하였다. 2014년 6월 16일 스페인 정부는 

모든 표준적인 전력설비에 대해 이익률을 

7.398%로 정하는 에너지부령 IET/1045/2014

를 시행하였다.

나. Sun Tax 및 경매제도 도입

스페인은 2013년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

전 및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Sun Tax)을 제출하였고, 동 법은 2015년 

10월 시행이 승인되었다. Sun Tax는 전력 

시스템의 경제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보장

하기 위한 비용 분담금 개념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10KW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해서

는 면제되고 있다. Sun Tax를 포함한 자가 

발전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자가발전설비에 

소급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기존 설비에 

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설비를 등

록하지 않거나 Sun Tax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백만 유로의 페널티를 부과하

고 있다. Sun Tax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비난을 받았

다. 한편, 스페인은 정책 변화로 인해 침체

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매제도를 채택하였다. 2012년 이후 중단

된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을 

대체･보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매

제도를 채택하였고, 2015년 신규 신재생 

발전 설비를 위한 경매제도를 승인하였다. 

2016년 1월 14일 풍력(500MW)과 바이오

매스(200MW) 건설을 위한 첫 입찰이 실시

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축소 및 폐지 이후 

시행된 첫 번째 경매이다 보니 입찰 경쟁

이 치열하였다. 주요 전력회사(Iberdrola, 

Endesa, GNF 등) 및 다수의 중소기업 등이 

적극 참여하여 예상했던 입찰 규모의 5배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입찰가

격이 낮아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Zero Premium)’ 신재생 설비 건설이 결정

되었다. 경매제도는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입찰가격과 입찰자 검증 단계의 

부재 등 논란이 있었으나, 스페인 정부는 

재정 부담 없는 신재생에너지 복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지속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그 동안 스페인 정부의 신재

생에너지 정책변화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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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변화28)

3. 투자분쟁 발생

가. 투자분쟁 현황

스페인은 1997년 아르헨티나 국적의 투

자자가 Argentina-Spain BIT(1991)에 근거해 

제기한 Maffezini v. Spain 사건29) 이후 

2011년까지 ISDS 사건이 없었다. 반면, 

1998년 Pey Casado v. Chile 사건을 포함하

여 스페인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다수의 ISDS 사건을 제기하였다. 

스페인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총 73건으로 미국(232건), 네덜란드

(132건), 영국(109건), 독일(84건)에 이어 세

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ISDS 제기가 전

형적인 남북관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부

분을 고려할 때, 자본 선진국인 스페인에 

대한 제소가 거의 없었음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스

페인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

지 지원정책에 대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수많은 ISDS를 제소당하였다.30) 2011년 처

음 사건이 접수되기 시작하더니 2012년에 

2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건으로 증

가하였다. 2015년에는 한해에만 총 19건이 

접수되어 절정을 이루다가 이후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8) 박정연, 전게 논문, 23면.

29) Emilio Agustín Maffezini v. The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30) UNCTAD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56건의 ISDS를 제소당함으로써 아르헨티나
(65건), 베네수엘라(64건)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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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페인의 ISDS 연도별 피제소 현황

주요 산업별 피제소 현황을 보면, 신재

생에너지(51건) 관련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는 은행 및 금융산업(2건), 

제조업(1건), 광산업(1건), 건설업(1건) 등

의 순서이다. 스페인이 제소당한 ISDS 사

건은 2008년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사건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31)

[그림 3] 스페인의 산업별 ISDS 피제소 현황

나. ECT 관련 투자분쟁

스페인이 이렇게 많은 ISDS를 제소당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ECT에 근

거한 사건이다.32) ECT에 근거한 사건이 

전체 56건 중 51건이고, 나머지는 Mexico- 

31) Otero García-Castrillón, Carmen, “Spain and investment arbitration: the renewable energy explosion.” (2016).

32) López-Rodríguez, Ana M., and Pilar Navarro, “Investment arbitration and EU law in the aftermath of renewable 

energy cuts in Spain.” Eur. Energy & Envtl. L. Rev. 25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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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BIT(2건), Panama-Sapin BIT(1건), 

Spain-Venezuela BIT(1건), Argentina-Spain 

BIT(1건) 등의 순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ISDS 사건 51건 중 절차가 중단되거나 아

직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2023년 말 

현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35건이다. 

중재판정을 중재규칙별로 구분해 보면,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 PCA(Permanant 

Court of Arbitraton)에서 진행된 사건은 3

건, SCC(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중재규칙에 의한 사건은 8건, ICSID 중재

규칙은 24건이다. 또한, 중재판정 결과 스

페인이 일부라도 승소한 사건은 7건 뿐이

고, 나머지 28건은 모두 외국인투자자가 

승소하였다. 구체적인 사건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재판정 현황

제기 연도 사건명 원심 승소 투자자 국적 중재규칙
2011 PV Investors v. Spain 투자자 독일, 네덜란드, 록셈부르크 UNCITRAL
2012 Charanne & Construction v. Spain 스페인 록셈부르크, 네덜란드 SCC

2013
(5)

Isolux v. Spain 스페인 네덜란드 SCC
Eiser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영국 ICSID
Antin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네덜란드 ICSID

CSP Equity Investment v. Spain 스페인 록셈부르크 SCC
RREEF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영국 ICSID

2014
(5)

Masdar Solar v. Spain 투자자 네덜란드 ICSID
InfraRed v. Spain 투자자 영국 ICSID
NextEra v. Spain 투자자 네덜란드 ICSID

RENERGY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ICSID
RWE Innogy v. Spain 투자자 독일 ICSID

2015
(16)

Novenergia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SCC
Foresight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덴마크, 이탈리아 SCC

Infracapital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네덜란드 ICSID
9REN Holding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ICSID

BayWa r.e. v. Spain 투자자 독일 ICSID
Cavalum SGPS v. Spain 투자자 포르투갈 ICSID

Cube Infrastructure v. Spain 투자자 프랑스, 록셈부르크 ICSID
Hydro Energy 1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스웨덴 ICSID

JGC v. Spain 투자자 일본 ICSID
Kruck and others v. Spain 투자자 독일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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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peraFund v. Spain 사건 

주요 법적 쟁점 분석

1. 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몰타(Malta) 법률에 따라 2005

년 1월 24일 설립된 주식회사 OperaFund 

Eco-Invest SICAV PLC(이하 ‘OperaFund’)와 

스위스 법률에 따라 1975년 2월 28일 설립

된 주식회사인 Schwab Holding AG(이하 

‘Schwab’)이며, 피신청국은 스페인이다. 신

청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스페인 정부의 2005

년 ‘신재생에너지 계획(PER)’과 2007년 왕

령 제661/2007호의 시행 후인 2008년 7월 

OperaFund가 투자를 하였고, 다음 해인 

2009년 4월에는 Schwab 투자를 개시하였

다. 신청인들은 스페인에 위치한 5곳의 태

양광(Photovoltaic, PV) 발전소에 투자하였다. 

신청인들의 투자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의 주식과 SPC

에 대한 대출로 구성되었다. 신청인들은 

복수의 자회사를 통해 신청인들의 투자를 

소유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이들 자회사의 

이름으로 발전설비의 행정 인허가 및 등록

(Registro administrativo de instalaciones de 

producción en regimen especial, RAIPRE) 절

차를 마쳤다.

신청인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

가격 인하 대상 쿼터제 및 시간제한제 도

입, 전력생산에 대한 7%의 세금부과, CPI 

개정으로 FIT 조정, FIT 폐지 및 자의적 수

제기 연도 사건명 원심 승소 투자자 국적 중재규칙
Novenergia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SCC
OperaFund v. Spain 투자자 몰타, 스위스 ICSID

SolEs Badajoz v. Spain 투자자 독일 ICSID
Stadtwerke München v. Spain 스페인 독일 ICSID

STEAG v. Spain 투자자 독일 ICSID
Watkins and others v. Spain 투자자 록셈부르크, 네덜란드 ICSID

2016
(6)

Biram and others v. Spain 투자자 독일, 영국 ICSID
Corcoesto v. Spain 스페인 파나마 UNCITRAL

Cordoba Beheer  v. Spain 투자자 네덜란드 ICSID
EDF v. Spain 투자자 프랑스 UNCITRAL

Eurus Energy v. Spain 투자자 일본 ICSID
Green Power v. Spain 스페인 덴마크 SCC

2017 FREIF Eurowind v. Spain 스페인 영국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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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 대체 등 2008년부터 시작된 스페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경 및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신

청인들의 투자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스페인 정부의 조치 및 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며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의 근

거가 되는 투자협정은 ECT이며,33)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ICSID 협약

이 적용되었다.34) 중재신청서는 ICSID에 

2015년 8월 10일에 제출되었으며, 중재신

청서의 보완을 거쳐 ICSID 협약 제36조제3

항에 따라 2015년 8월 11일에 등록되었다.

신청인은 August Reinisch 교수를 중재인

으로 선임하였고, 피신청국은 Philippe 

Sands 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러나, 분쟁당사자들은 의장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ICSID 협약에 따라 

ICSID 사무총장이 의장중재인 선임을 위

하여 5명의 의장중재인 후보를 제안하였

고,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선호도 표시에 의

해 독일 국적의 Karl-Heinz Böckstiegel 교

수가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중재판

정부 구성 후 첫 번째 중재심리는 2018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세계은행 

건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중재신청서

가 제출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2019년 9

월 6일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본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

의 주요 쟁점에 대해 i) 신청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조세인 TVPEE 조치를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갖

는다. ii) 피신청국은 신청인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할 

ECT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피신청국은 신청인에

게 손해배상금으로서 미화 2,9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중재비용과 관련

해서는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청

구들 중 TVPEE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하여, 

ICSID 중재비용에 대해 신청인이 25%를, 

피신청국이 75%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2. 관할에 관한 다툼 

가. EU 내 투자분쟁에 대한 관할 항변

(INTRA-EU OBJECTIONS)

(1)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피신청국 스페인은 몰타 국적의 투자자

33) 스페인과 스위스에 대해서는 1998년 4월 16일에, 그리고 몰타에 대해서는 2001년 8년 28일에 발효하였다.

34) ICSID 협약은 스페인에 대해서는 1994년 9월 17일에, 몰타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일에, 스위스에 대
해서는 1968년 6월 14일에 각각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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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peraFund가 자국에 대해 제기한 이 사

건 중재는 EU 회원국 사이의 분쟁이기 때

문에 중재판정부에게는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피신청국은 i) 몰타 국적의 

OperaFund가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 제20조에 따라 EU 시민권도 갖

기 때문에 ECT 제26조제1항의35) “체약국

의 다른 체약국 투자자 간 분쟁” 규정과 

같이 EU 국적의 OperaFund는 역시 EU 국

가인 스페인을 상대로 투자분쟁을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본 사건 중재관할권에서 

OperaFund가 배제되어야 하며, (ii) EU 법

의 관점에서 ECT 제26조를 분석하면 EU 

회원국들은 서로에 대해 ECT에 따른 중재

관할 합의를 동의할 권한이 없는 점을 제

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국의 항변은 

EU에 대한 제도적 구속성만을 드러낸 것

으로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

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신청인은 중재판

정부가 ECT와 EU 법이 완벽하게 양립 가

능하다고 판단하고 EU 회원국 사이의 분쟁

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한 Electrabel 

v. Hungary 사건,36) AES v. Hungary 사건,37) 

EDF International v. Argentina 사건, Blusun 

v. Italy 사건의 중재판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다른 중재판정

부들의 판정과 이 사건 분쟁당사자들이 제

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유럽사법법원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

하 ‘CJEU’)의 ‘Achmea 판결’ 이후 EU 회

원국 사이의 분쟁이라는 항변, 이른바 

‘Intra-EU Objection’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Achmea 

판결에서 CJEU는 ECT를 언급하지 않았

고, 심리과정에서도 ECT에 근거한 중재를 

다루지 않았다고 중재판정부는 지적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Achmea 쟁점에 관

하여 내린 결정(Decision on the Achmea 

Issue)’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EU 회원국 사이의 분쟁에 

대해 ECT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ECT 당사

국들의 의도를 나타내는 어떤 부분도 ECT

35) ECT Article 26(1):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relat-

ing to an Investment of the latter in the Area of the former, which concern an alleged breach of an obligation 

of the former under Part III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36)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 2012).

37) AES Summit Generation Limited and AES-Tisza Erömü Kft v. The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22, Award (23 SE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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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나아

가 중재판정부는 Achmea 판결 및 ISDS를 

제한하는 TFEU 제344호가 EU 회원국들이 

ECT의 틀 내에서 ISDS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38)

중재판정부는 두 번째 이유로, Achmea 

사건은 두 EU 회원국 사이의 BIT에 근거

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이 적용된 사건

인 반면, 이 사건 중재는 국제공법인 다자

조약 ICSID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가

적 또는 지역적 맥락이 아닌 국제공법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국 

스페인은 ICSID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중

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구속되며, ICSID 

취소위원회가 아닌 ICSID 밖에서 항소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해 부과

되는 의무를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것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분석 및 평가

스페인을 상대로 ECT에 근거하여 제기

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EU 회원국 투자자

들이 당사자였고, 해당 중재들에서는 관할

항변에서 소위 ‘Intra-EU Objection’이 다루

어졌다. 우선, RWE v. Spain 사건에서 피신

청국 스페인은 본 사안의 EU 내 분쟁에 

대하여, ECT 하에 보호되는 투자자가 없

으므로 중재판정부가 관할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즉, 스페인과 독일 모두 EU 회원

국이고, EU 자체 또한 ECT의 체약 당사자

이므로, RWE가 ECT 제26조제1항 상의 중

재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ECT 제26

조제1항 상 “지역(Area)”의 정의가 EU 전

체가 아닌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며, ECT 

제26조의 어떠한 내용도 스페인이 중재에 

대한 동의를 비-EU 국가의 투자자들과의 

분쟁에 국한하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았으

며, EU 또는 EU 회원국이 EU 내 분쟁에 

대한 중재를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분리조

항을 포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바 없으

므로 위 스페인의 관할 부재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PV Investors 

v. Spain 사건에서 역시 스페인은 모든 EU 

회원국이 Achmea 판결에 구속되고, ECT 

제26조의 투자중재 조항은 EU 역내 투자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중재판

정부는 Achmea 판결이 EU 역내 BIT에 대

한 EU법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EU 

회원국 간 의견이 일치되나, Achmea 판결

이 BIT가 아닌 다자조약인 ECT에 적용되

38) Verburg, Cees, and Nikos Lavranos, “Recent Awards in Spanish Renewable Energy Cases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Achmea Judgment for Intra-EU ect Arbitrations.”, European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Review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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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서 회원국 간 이견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관할권 항변

이 기각되었다. Sevilla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네덜란드법에 의

해 설립된 기업에 해당하는 이상 ECT 제

26조 상 “타 협정당사국의 투자자”에 해당

하고 또한, 본건 분쟁이 피신청국의 ECT 

협약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분

명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ECT 협약 제

26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요건을 모두 충족

하며, 협약 제26조는 EU 회원국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39) 

CJEU의 Achmea 판결에 대해 중재판정부

는 본 사건이 CJEU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chmea 판결 사안과 달리 

EU 스스로 본건 협정의 당사자이고, Achmea 

판결에서의 논증은 본건 협약과 같이 EU 

외 국가들도 당사국인 다자협약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40) BayWa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ECT 협약 문언상

으로는 EU 회원국 간의 문제가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건 

ECT 협약 제1조제2항은 협약 당사국을 

“협약이 유효한 동안 협약의 구속을 받기

로 동의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라

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EU 회원국과 EU 모

두 협약 당사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

라서 이와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협약 당

사국 간에는 본건 협약이 당연히 적용되

며, EU가 본건 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

로 인하여 EU 회원국이 본건 협정상 의무

를 부담할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

단하였다.41) 또한, 중재판정부는 ECT 협약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할을 가지지만, EU 

회원국 간 후속 조약으로 인하여 그 관할

이 배제되는지는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TFEU는 본건 

협약과 적용대상이 같지 않으므로 본건 협

약의 후속 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42)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는 당사

국 일부 간 다자협약을 변경하는 합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위 조항

에서 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에 본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본건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

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TFEU는 본건 협정상 조항을 변

39) Sevilla Beheer B.V. and others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6/27, Decision on Jurisdiction,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Quantum (“Decision”), paras. 626-628, 632.

40) ibid, paras. 659-663, 668, 670.

41) BayWa r.e. Renewable Energy GmbH and BayWa r.e. Asset Holding GmbH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5/16, para. 249.

42) ibid, para.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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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3) Watkins v. 

Spain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CJEU의 

Achmea 사건 판결은 BIT에 관한 것일 뿐, 

ECT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내린 것이 없다

고 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로서는 이 

사건에 CJEU의 입장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EU 역내 분쟁을 관할권에서 제

외하려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44) 이와 같이 다수의 EU 역내 ECT 

관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CJEU의 

Achmea 판결의 원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이 Achmea 사건과는 달리 양자

간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약

인 ECT에 의한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ECT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본 

OperaFund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이러

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TVPEE에 대한 관할 항변

(1)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피신청국은 TVPEE가 ECT 제21조제7항

(a)호(i)목에 따른 과세조치이기 때문에 

ECT 제10조제1항의45) 적용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국은 TVPEE가 

i) 주된 목적이 국가의 재정을 확충시켜 공

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이고, ii) 납

세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거래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조치라는 스페인 국내

법에 정의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

문에 ECT 제21조의 ‘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국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자신들의 조치를 다룬 다른 중재판

정에서도 TVPEE를 국가의 합법적이고 정

당한 조치인 세금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Eiser v. Spain 사건 중재판정과 

Isolux v. Spain 사건46) 중재판정을 그 근거

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비록 

조세에 대한 ECT 제3부의47) 적용배제가 

43) ibid, para. 280.

44) Watkins Holdings S.à r.l. and others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5/44, paras. 221-226.

45) ECT 제10조제1항 (투자의 촉진 및 보호 대우) : 각 체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 당사
국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유리하고 투명한 조건을 장려
하고 조성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에는 다른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항상 공평하고 공평
한 대우를 합의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또한 가장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보
장받아야 하며, 어떠한 체약 당사국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투자의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 등 그들의 경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투자는 협약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각 체약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다른 체약 당
사국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와 체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46) Isolux Netherlands, BV v. Kingdom of Spain, SCC Case V2013/153, Final Award (17 JU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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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제21조에48) 규정되어 있더라도, TVPEE

가 세금으로 위장된 조치이기 때문에 

TVPEE에 ECT 제3부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 반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법률 제15/2012호에 의해 

도입된 TVPEE가 다른 투자중재 사건에서 

다루어진 사실을 언급하였다. Eiser v. 

Spain 사건 및 Isolux v. Spain 사건에서 중

재판정부의 일치된 견해로 해당 조치에 관

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 건 중

재판정부는 비록 선행 중재판정에 의해 구

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재판정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i) 스페인 전력 시스템을 위해 징수하는 

TVPEE는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ii)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근거하

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세금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iii) 

전력생산자들에 대한 법적인 또는 경제적

인 차별은 없었기 때문에 TVPEE는 명백

한 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ECT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TVPEE는 사업자의 ‘소

득에 관한 세금’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

로, TVPEE는 특정 전력생산자들의 운영비

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전력생산자들

의 보수(remuneration)를 계산할 때 고려된

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할 때, 중재판정부는 공공목적의 소득

세인 TVPEE에 대해서는 ECT 제10조제2

항 및 제7항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ECT 

제21조제3항에 의해 중재판정부에 관할권

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 분석 및 평가

스페인은 TVPEE가 국가의 정당한 권한

인 조세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ECT 협약

상의 관할권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일

반적으로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공익목적

을 위한 정당한 규제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

고 있다. 1961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에

서 간접수용도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10조제5항에서 “세

법의 집행, 통화가치의 일반적 변경, 공공

질서” 등 조치의 결과에 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외국인 재산을 몰수하거나 재산

권의 이용 또는 향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9) ｢투

47) ECT 제3부(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는 제10조(투자의 촉진 및 보호대우), 제12조(손실에 대한 
보상), 제13조(수용) 등 투자 및 투자자 보호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8) ECT 제21조제1항(Taxation) :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어떤 것도 체약 당사국
의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창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항과 협약의 다른 조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불일치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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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한 다자협정(MAI)｣ 협상 문서에서 

역시 제5조(수용과 보상)에 대한 주석에서 

“정부의 규제, 세금증가 그리고 정부가 부

담하고 있는 공공적 이해관계에 관한 통상

적 행위를 통해 투자자나 투자가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약국이 보상을 하

여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는 간접수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이 필요

한 간접수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권한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50) 

즉, 정부의 합법적 권한의 행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51)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비차별적 

조치는 국가 기능의 본질로 인정되므로 보

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52)

그러나, 스페인의 조세정책인 TVPEE를 

대상으로 제기된 대부분의 사건은 ECT 협

약 제13조의 ‘수용’을 원용하지 않았는

데,53) 동 협약에서 ‘수용’에 관해서는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 등 공공정책을 배

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54) 또

한, ECT 협약 제21조에서는 아예 ‘조세’와 

관련된 부분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

49) Draf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juries to Aliens 제10조제5항 : An un-

compensated taking of an alien property or a deprivation of the use or enjoyment of property of an alien 

which results from the execution of tax laws; from a general change in the value of currency; from the a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in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health or morality; or from the 

valid exercise of belligerent rights or otherwise incidental to the normal operation of the laws of the State 

shall not be considered wrongful.

50) 한-미 FTA ‘과세 및 수용’에 관한 ‘부속서 11-바’에서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51) Ian Brounlie,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6th Edition, 2003, p. 509.

52)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283.

53) 스페인을 상대로 한 ECT 사건 중 ‘수용’ 위반을 원용한 사건은 BayWa v. Spain 사건이 있다. 본 건에서 
신청인은 SPVs를 통한 풍력발전소의 보유 및 운영은 수용의 대상인 투자에 해당하는데, 피신청국의 규제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SPVs 투자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본건 조치들이 공적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이므로 이는 위법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신청인의 SPVs에 대한 지분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신청인의 통제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
에 본건에서 신청인의 손실이 수용에 이른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4) ECT 제13조제1항 : 다른 체약국의 지역에 대한 체약국의 투자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수용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치 또는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b)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c)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 (d)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의 지불을 수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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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 이에 따라 다수의 사건에서 신청인

은 제10조제1항 ‘투자의 촉진 및 보호 대

우’을 원용하고 있으며, 반면 피신청국인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세정책을 ISDS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RWE v. Spain에서 스페인은 ‘Taxation 

Objection’을 주장하면서 ECT 제21조에 따

라 TVPEE는 과세처분에 해당되어 ECT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고, 중

재판정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관할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Sevilla v. Spain 사건에서 

역시 중재판정부는 본건 협약 제21조제1

항에서 조세조치를 배제하는 이유는 협약 

당사국의 조세 부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서인데, 본건에서 TVPEE는 ECT 제21조 

상의 ISDS 배제대상인 조세조치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우

선, TVPEE는 법에 따라 일정한 그룹에 대

해 비차별적으로 부과되었고 둘째,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56)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조세조치인 TVPEE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BayWa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TVPEE가 공적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른 

강제적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

며, 따라서 TVPEE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7) Watkins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조세가 국

가의 재정수입 증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

들에게 있으나, 신청인들은 해당 과세조치

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하

지 못했다고 하였다.58)

이와 같이 스페인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스페인 정부의 조세조치가 

ECT 제21조제1항에 해당되어 ISDS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투

자협정상 조세조치에 관한 적용배제 조항

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조치를 협정의 적용

이 배제되는 조세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피신청국

55) ECT 제21조제1항 :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어떤 것도 체약 당사국의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만들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항과 협약의 다른 조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불일치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56) Cordoba Beheer B.V., Cross Retail S.L., Sevilla Beheer B.V., Spanish project companies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6/27, Decision on Jurisdiction, Liability and the Principles of Quantum dated 11 

February 2022, paras. 696, 699.

57) BayWa r.e. Renewable Energy GmbH and BayWa r.e. Asset Holding GmbH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5/16, paras. 301-309.

58) Watkins Holdings S.à r.l. and others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5/44, Award dated 21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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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목상으로 조세라고 하지만, 그 실질

이 일반적인 조세와 다르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

한 대표적인 선례가 Hulley v. Rusia 사건이

다. Hulley 사건 중재판정부는 ECT 제21조

제1항의 조세조치 배제는 진정한 의미의 

조세에만 적용되고, 조세라는 명목이 붙였

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조치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신청국 러시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

다.59)

3. 본안에 관한 다툼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투

자보호 조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이

다.60)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FET은 

투자협정에 포함된 다른 조항이 보호하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는(gap-filling) 역할을 

한다. 따라서 투자중재에서 신청인은 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FET 위반을 주장하는 경

우가 많고, 다수의 투자중재 사건에서 이 

원칙이 검토되었다. 중재판정이 축적되면

서 FET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점

차 구체화하고 있는데, FET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사례는 Tecmed v. 

Mexico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

는 FET 원칙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확립

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약국은 외국

인투자자가 투자 당시 고려했던 기본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우를 제공해야 한

다.”고 설명하였으며, “투자자는 또한 투자

유치국이 투명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일관

된 태도로 행동하며, 기존 결정과 허가를 

자의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규정된 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며, 필요한 보상을 제공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였다.61) 

FET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협정상 문언

만으로는 어느 경우에 그 위반이 성립하는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62) 다만, 축적된 

중재판정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경우에 주

로 그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즉, 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침해된 경우, ⅱ)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사법거

부), ⅲ)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 

경우, ⅳ) 정부 정책이나 조치에 투명성 또

59) Hulley Enterprises Limited (Cyprus) v. The Russian Federation, UNCITRAL, PCA Case No. 2005-03/ AA226, 

Final Award, para. 1444-1445.

60) 김보연,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과 공정·공평 대우 조항의 해석”, ｢법학연구｣ 32.2 (2022).

61) Té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00/2, 

Award(May 29, 2003), para. 154.

62) 김용일･홍성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2.3 (2012):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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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v) 계약상 의무 

위반의 경우, vi) 강제 또는 강압의 경우 

등이다.63)

(1)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

 (가)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왕령 제661/2007호가 통과될 

때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 기존의 규제체

제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발전설비가 왕

령 제661/2007호에 따른 행정상 등록을 마

친 사실을 참고하여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도 않았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국은 신청

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 이윤

에 대한 기대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

청국은 자국의 규제체제가 합리적 이윤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신청인도 이

러한 원칙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Electrabel v. Hungary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FET 의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투자자의 ‘합리적이고 정

당한 기대의 보호’라는 점이 널리 받아들

인 점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FET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라는 점을 이전의 Saluka v. 

Czech 사건, Novenergia v. Spain 사건, 

Invesmart v. Czech 사건 등의 중재판정부

도 인정하였던 점을 강조하였다. 중재판정

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정당

한 기대가 있었다는 근거로서 다양한 ‘보

장’과 ‘약속’도 제시하였지만, 주로 왕령 

제661/2007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중재판정부는 왕령 제661/ 

2007호 제44조제3항에 “이 절에 기재된 요

금과 그 상한 및 하한에 대한 개정은 개정

이 시행된 다음 해의 1월 1일 이전에 ‘시

운전증명서(commissioning certificate)’를 받

은 설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설

명하였다. 해당 규정을 검토한 후 중재판

정부는 전력생산설비의 ‘행정등록(Registro 

administrativo de instalaciones de producción 

en regimen especial, RAIPRE)’은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추

가적 요소라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투자자는 발전설비가 왕령 제661/ 

2007호에 따른 행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고

려하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의 

기간에 투자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

서 중재판정부는 왕령 제661/2007호의 제

44조제3항에서 제공된 ‘안정화’ 보장이 신

청인의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

63) 김인숙, “ISD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공정·공평한 대우의 판단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서울국제법연
구｣ 27.1 (2020),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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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

황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신청

인은 Cuatrecasas라는64) 로펌이 작성한 검

토의견서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중

재판정부는 스페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능력 있는 로펌이 제공한 정보 이외

에 더 나은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았

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6.7~8.2%

의 수익률을 계획했던 점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신청인의 수

익률이 1.5~2%였다는 피신청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분석 및 평가

‘정당한 기대’ 보호는 FET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주된 쟁점은 어떠한 기대가 정당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투자자의 기대는 

투자자의 희망사항 또는 예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허가, 계약, 보증, 약

속 등에 따라 투자를 한 시점에 투자자가 

가진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한편, FET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방

지하기 위하여 Duke Energy v. Ecuador 사

건의 중재판정부는 “투자할 당시 투자자의 

기대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

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되, 투자자

의 기대와 상기 조건 간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65) 또한 일부 중재판

정부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유치국의 관련 ‘공

표’가 존재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예

컨대, Jan de Nul v. Egypt 사건의 중재판정

부는 이집트 총리의 공표가 없었다는 이유

로 FET 위반에 기한 신청인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66) ESPF v. Italy 사건의 중재판

정부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기대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 시점에 법을 객관적으로 이해했다고 했

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한다고 

하였다.67) 또한 국가가 명시적인 약속 또

64) Cuatrecasas는 스페인, 포르투갈, 중남미 등 12개 국가에 총 1,900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스페인 최대의 로
펌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https://www.cuatrecasas.com).

65) Duke Energy Electroquil Partners and Electroquil S.A.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4/19, 

Award (August 18, 2008), para. 340.

66) Jan de Nul NV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4/13, Award (November 6, 2008),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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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약을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중요한 점은 해당 국가가 특정 발

언 또는 행동으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

는데 기여했는지 여부라고 하였다.68)

ECT 관련사건 중에서는 우선 RWE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스페인이 초

기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구체적으

로 약속한 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ECT 상의 FET 원칙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야 하는데, 정당한 기대가 성립하기 위해

선 RWE가 스페인이 i) 구체적인 약속을 

하였고, ii) RWE가 이를 사실상 신뢰하였

으며, iii) 그러한 신뢰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

재판정부는 특례 제도의 초기 조치들에 그

러한 제도가 유지되라는 점에 대한 확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국내법 형태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규범이며, 특정 약속이나 계약으로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행정

적 등록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RWE 또한 투자할 당시 규제 변화의 가능

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표현을 

신뢰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 보았다.

(2) 안정적 조건(Stable Conditions)

 (가)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국이 2010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의 급진

적 변화를 전력산업 규제체제에 도입함으

로써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신청인의 정당

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국은 국가가 거시경제와 관련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ECT도 금지하

지 않으며, 비록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

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합리적이고 적

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취할 권한을 갖는다

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ECT 제10조제1항이 경제 

및 법 제도의 근본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본 Antin v. Spain 사건, 

Masdar v. Spain 사건, Novenergia v. Spain 

사건의 중재판정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

혔다. 중재판정부는 국가에게 규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명백하지만, 중요

한 쟁점은 규제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FET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위반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FET 위반에 해당하는 변화의 정도

를 다투는데 있어 조치의 합리성이 특히 

67) Espf Beteiligungs Gmbh, Espf Nr. 2 Austria Beteiligungs Gmbh, and Infraclass Energie 5 Gmbh & Co. Kg 

v. Italian Republic, ICSID Case No. ARB/16/5, Award (September 14, 2020), para. 512.

68) ibid., para.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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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중재판정부는 설명하였다. 중

재판정부는 투자를 결정하게 된 기초를 이

루었던 기존의 투자 촉진 정책에 대해 규

제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조치는 합리

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장래의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록

된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계

속 적용될 것이라고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에 반하는 

급격한 정책 변경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았

다. 중재판정부는 2013년부터 2014년의 기

간 동안 스페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전면적이고 불합리한 변화”라고 평가한 

Eiser v. Spain 사건 중재판정부의 견해와 

“고정된 장기 조건을 폐기한 소급적인 조

치”라고 평가한 Novenergia v. Spain 사건

의 중재판정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

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스페인의 정

책변경이 ECT 제10조제1항의 ‘안정성’ 제

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분석 및 평가

FET 중 ‘안정적 조건’에 관한 조항 위반

은 ECT에 있는 다소 특이한 조항이다 보

니, ECT 관련 사건에서만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Antin v. Spain 사건, Masdar 

v. Spain 사건, Novenergia v. Spain 등에서

는 스페인의 ‘안정적 조건’ 위반을 인정하

였다. 반면, RWE v. Spain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동 사건에서 신청인은 

스페인이 초기 조치를 점차 폐지한 것이 

‘안정적 조건’을 규정한 ECT 제10조제1항

의 위반이며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페인은 i) 기존 보

상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유지하였으

며, ii) 국가는 공공정책에 따라 합리적이

고 비례적인 거시경제 조치들을 도입할 권

한이 있으며, iii) 이 사건 조치들은 소급입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안정적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법체계의 전적이고 부당한 

변화 혹은 전복(subversion)이 있었는지 여

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에 있어 “용인할 

수 없는 소급효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하였다. 새로운 입법이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의 핵심 요소를 유지하였다는 점

을 고려하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조치

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성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 

정부의 동일한 조치에 대해 각각의 중재판

정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되

었고, 이로 인해 각계의 비판을 받게 되었

다.69) 

69) Isabella Reynoso, “Spain’s Renewable Energy Saga: Lesson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Treaty News (JUN 27, 2019),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6. 27.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분쟁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OperaFund v. Spain 사건을 중심으로

63

(3) 투명성 및 적법절차(Transparency and 

Due Process)

 (가)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국이 문제가 된 조치들

을 시행하기 전에 개최된 협의 절차에서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음

으로써 효율적인 협의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투명성과 적법절차 요건을 위반하였

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국가위원회

가 에너지부령(MO IET/1045/2014)에 대한 

의견에서 에너지부가 부령 초안에 포함된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설명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고 지적하며, 이

것 역시 투명성과 적법절차 요건에 위반된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국은 투명

성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동했다고 주

장하였다. 피신청국은 신청인이 지적한 컨

설팅 회사의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이 사건 조치의 투명성과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에너지부령에 대한 국가위원

회의 의견 역시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라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이 규제제도의 

변화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Micula v Romania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FET 위반 판정을 내리면서 또한 루마니아 

정부가 수용일에 앞서 제도가 종료될 것이

라는 점을 적시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

음으로써 투명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조치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중재판정부는 소

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FIT의 

변경 역시 통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ECT 제10조제1항에70) ‘투명성’이 명시적

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의 규

제 절차가 그 자체로 투명성이 부족하여 

ECT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FET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가 있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위에서 

신청인의 ‘정당한 기대’에서 FET 위반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투명성’과 관련해서

는 별도의 최종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나) 분석 및 평가

‘적법절차(Due Process)’의 개념은 영국 

대헌장(Magna Carta)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인권의 측면에서 국제관습법으로 발

전해 온 개념으로 투자중재에서도 지속적

70) ECT 제10조제1항 : 각 체약 당사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가 자신의 지역
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유리하고 투명한 조건(transparent conditions)을 장려하고 조성
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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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용되고 있다.71) 적법절차는 소위 

‘사법거부(Denial of Justice)’와 직결되기도 

하며, 사법거부에는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법의 적용, 면허 또는 허가 취소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 박탈 및 미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ddle East Cement v. 

Egypt 사건에서는 이집트 정부가 신청인 

소유의 선박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통지를 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중재판

정부는 본 사건에서 신청인 선박에 대한 

압류･경매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이집트 

법률 제308호 제7조가 정한 직접 통지 방

식에 따랐어야 하나, 이집트 정부는 일간

지를 통한 공고로 대신한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FET 위반을 인정

하였다.72)

OperaFund 사건에서는 다소 다른 개념

인 ‘적법절차’와 ‘투명성’ 원칙을 같이 원

용하고 있다. ‘투명성’ 역시 FET를 구성하

는 중요한 의무이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인 사건으로 Metalclad v. Mexico 사건을 

들 수 있다.73)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투

명성에 대하여 “투자를 위한 모든 관련 법

적 요건은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준수해야 할 법

률요건에 대하여 혼동하고 오해하는 경우

에는 투자유치국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

지 신속히 알려야 하고, 투자자가 법률을 

준수한다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ECT에 근거한 사건 중 RWE v. Spain 중재

판정부는 ECT 제10조제1항 위반 관련해서 

투명성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밝혔다. 그간의 중

재판정에 따라 확립된 판례법에 따르면, 

FET 위반에 상당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의 

전적인 결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스페인이 입법 초안을 발간하면

서 공개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

건 조치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드백에 대

응하여 정책을 일부 변경하였다는 점을 고

려하여, 투명성 결여로 인한 FET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OperaFund 사건에서는 

투명성과 관련해서 중재판정부는 별도로 

판정을 하지 않았지만, RWE v. Spain 사건

에서는 투명성 위반을 부인하였다. Sevilla 

v. Spain 사건에서 역시 신청인들은 스페인

의 정책(New Regime) 그 자체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4) 중재판정

71) 김갑유·조아라·김다애, “ISDS의 최신 판정 동향: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47호 (2020. 5.), 

50면.

72) Middle East Cement Shipping and Handling Co. S.A. v. Egypt, ICSID Case No. ARB/99/6, Award(April 12, 

2002).

73) Metalclad Corporation v. Mexico, ICSID Case No. ARB(AF)/97/1, Award(August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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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New Regime이 채택된 방식과 관련해

서 살펴보았는데, New Regime이 채택되기 

전에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이를 논의하였다

는 점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는 없다고 하였다.75) 결국, 스페인의 신재

생에너지 정책의 변경 과정에서 시장참여

자들을 참여시킨 의견 청취 절차 등이 있

었다는 이유로 ‘투명성’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비례성(Proportionality)

 (가)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FET 의무에는 비례성 준수 의

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의무는 행정조치뿐

만 아니라 입법조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

하였다. 신청인은 Occidental v. Ecuador 사

건의 중재판정부가 에콰도르 정부의 외국

인투자자에 대한 조치가 보다 완화된 형태

로 취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허

계약 종료라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비례적’이지 않았으며, 이는 FET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였다. 신청

인은 스페인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mmission)의 2012년 3월 7일 보

고서에서도 당시 피신청국이 직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존재하

였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국은 자국이 취한 조치가 비례성을 

준수하였으며, 국제기구와 신용등급 평가

기관들도 피신청국의 조치가 합리적이었

음을 인정했다고 반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비례성이 FET의 별도 요

소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히려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규제 이익과 투자자

의 이익 사이를 비교할 때 정당한 기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요소로서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비록 신청인이 Occidental v. 

Ecuador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근

거하여 비례성 위반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투자자의 계약 위

반에 대해 피신청국이 참여계약을 종료시

킨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였다고 설명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가 일반적인 입

법 조치를 다투는 이 사건에 변경 없이 그

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라고 중재판정부는 언급하였다. 중재판정

부는 앞에서 이미 FET 위반을 이미 인정

74) Cordoba Beheer B.V., Cross Retail S.L., Sevilla Beheer B.V., Spanish project companies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6/27, Decision on Jurisdiction, Liability and the Principles of Quantum dated 11 

February 2022, paras. 938-939.

75) OperaFund Eco-Invest SICAV PLC and Schwab Holding AG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5/36, Award dated 6 September 2019, paras. 9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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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비례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별도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

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나) 분석 및 평가

투자중재에서의 ‘비례성’의 구체적 내용

에 대해서는 “수단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

야 하고 그 목적 달성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 수단이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과 목

적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유럽인

권재판소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76) 

또한, 역시 ECT 위반을 이유로 제기되었

던 Eskosol v. Italia 사건에서77) 중재판정부

는 FET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함에 있어 국가의 조치가 비례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RWE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

부는 스페인이 불균형적인 조치를 도입함

으로써 FET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조치가 비례성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 i) 규제 변화가 적절해야 

하는데, 이 사건 조치가 재정 적자 상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며 실제로도 성공적이

었다고 판단하였고, ii) 입법 의도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스

페인에게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 또한 인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iii)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발전소의 내부 수익률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RWE가 과

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으므로 이러

한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관련 스페인의 조

치가 불균형적이며 비례적이지 않으므로 

FET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Watkins 

v. Spai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비례성’ 

요건이 투자중재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서

도 확립된 원칙임을 확인하였다. 중재판정

부는 구체적으로 스페인이 취한 조치들을 

목적은 지원금 부족 문제의 해결인데, 스

페인은 이러한 조치들을 소급적으로 적용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풍력발전이 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미하였기

에 이러한 소급적용은 해당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성을 갖춘 조치가 아니

라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피신청

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세 등 다른 대안을 

이미 검토하였었는데, 그러한 대안 대신 

해당 조치를 소급적용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76)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eries A No. 98, Judgment(21 

February 1986), para. 50.

77) Eskosol S.p.A. in liquidazione v. Italian Republic, ICSID Case No. ARB/15/50, Award (September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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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피신청

국의 조치가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판

단하였다. Sevilla v. Spain 사건에서 신청인

들은 Tariff Deficit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이 있었다는 점은 본건에서 문제되는 조치

들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으며, 또한 피신청국이 취한 조치들이 그 

조치들로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합리

적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Tariff 

Deficit에서 발전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

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에 신청인들에게 적용되던 Special Regime

이 변화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9년까지 스페인의 GDP가 감소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

해 Tariff Deficit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당시 스페인의 SES와 전

반적인 경제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78) 물론 청구인들이 주장하

는 것처럼 스페인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겠지만, 중재판정부는 어떤 

선택지가 가장 적합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

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어떤 규제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채택한 국가의 결정을 상당 부분 존

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피신청국의 조치가 비례성

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였다. FET 

중 비례성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스페인

의 동일한 조치임에도 각 중재판정부마다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포괄적보호조항(Umbrella Clause)

(1)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국 에너지부가 보도자

료 배포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시설 ‘양허계약’에 대해서는 

Regulatory Framework No.1이 변경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국

의 이러한 ‘계약 위반’은 포괄적보호조항 

원용에 의한 ECT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투자를 할 때 피신청

국이 투자유치 활동에서 제시한 자국 법령

의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피신청국의 왕령 

제661/2007호에 포함된 특정 문언에 근거

하여 신청인들은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국은 자국이 신

청인에 대해 특정한 약속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보호조

항에 근거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신청국은 Isolux v. 

Spain 사건의 중재판정부와 Novenergia v. 

78) Sevilla v. Spain, op.cit, para.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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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근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주장

했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Greentech v. Italy 사

건의 중재판정부는 “ECT의 포괄적보호조

항은 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약속으로서 요건을 갖추기

에 충분히 구체적인 입법적 또는 규제적 

수단들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Plama v. Bulgaria 

사건의 중재판정에서도 “ECT 제10조제1항

에는 ‘모든 의무(any obligation)’라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79) 

이러한 규정의 통상적 의미는 해당 의무의 

성격이 계약상 의무인지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인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중재판

정부는 반면 Isolux v. Spain 사건의 중재판

정부가 “비록 ECT의 포괄적보호조항에 

‘모든 의무(any obligation)’라는 문언이 포

함되어 있지만, 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의 

투자자 사이에 ‘발효(enter into)’시킨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는 문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로 제한된다.”고 판단

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

정부는 Novenergia v. Spain 사건의 중재판

정부가 “포괄적보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투자자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했거

나 또는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 약속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

한 것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재판정부

는 포괄적보호조항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보았

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결과에 있어서 앞서 FET에서 

주장한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분석 및 평가

포괄적보호조항은 투자협정의 보호 범

위를 확장하는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보호조항에 의하여, 투자유치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와 계약(contract)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맺은 구체적 

‘약속’을 투자협정상의 ‘조약’으로 보장하

는 것이다.80) 포괄적 보호조항의 근저에

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제정 권한을 비

추어 생각해 보면 국가와 외국투자자 간 

체결된 계약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는 전제가 있다. 즉, 국내법 제정 권한을 

가지는 국가는 추후 계약에 변경을 시도할 

79) ECT 제10조제1항 : (상단 생략)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s it has entered into with 

an Investor or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80) Campbell McLachlan, Laurence Shore, Matthew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2008), para.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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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가 일방 당사자인 

계약이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을 

상대로 제기된 ECT 관련 투자중재에서도 

신청인들은 포괄적보호조항을 다수 원용

하였다. 우선, RWE v. Spain 사건에서 스페

인이 ECT 제10조제1항 마지막 문장에 규

정된 포괄적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위 조항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보호가 개입되기 위해서 특

정한 형태의 합의에 기반한 의무가 요구되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합의에 기반한 

특정한 계약상의 의무가 요구되며, 국가의 

법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는 보호의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재판정

부는 신청인이 포괄적보호조항의 보호 대

상이 되는 합의에 기반한 의무를 특정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인이 주장하

는 ‘발전 시설에 대한 등록’은 장래 수익률

을 무기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아

니므로, 보호 대상이 되는 의무를 발생시

키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아, 본 사안에서 

포괄적 보호 조항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Sevilla v. Spain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계약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규제적 약속도 

ECT 협약 제10조제1항의 포괄적보호조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왕령 제

661/2007호와 왕령 제1578/2008호에서 정

한 약속에 대해 포괄적보호조항이 적용된

다고 주장하였다.81) 따라서 피신청국이 

Special Regime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ECT 협약 제10조제1항 상 포괄적보

호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

부는 입법으로 인해 국가는 일정한 행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당 

입법에 따라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을 대

상으로 하는 입법적 또는 규제적 행위는 

본건 ECT 협약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신청인들의 포괄

적보호조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였다.82) 

BayWa v. Spain 사건에서 역시 신청인들은 

ECT 협약 제10조제1항은 협약 당사국에게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하여 부담하는 계약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

였다. 중재판정부는 ECT 협약 제10조제1

항의 포괄적보호조항은 투자계약과 같이 

투자유치국이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

여 부담하는 특정 의무에만 적용되고, 본

건 조치들처럼 입법을 통해 창설된 투자유

치국의 ‘일반적 규제(general law)’에 따른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1) Sevilla v. Spain, op.cit, para. 944.

82) ibid, para.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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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에 대해서

는 해당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데, 스페인 법원이 본 건 조치들의 유효성

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83)

다. 최대한의 일관된 보호와 안전

(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MCPS)

(1)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국이 2010년부터 2013

년까지 기간 동안 Regulatory Framework 

No.2를 통과시키고, 이어 2013년부터 2014

년까지 Regulatory Framework No.3를 추진

함으로써 ECT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최

대한의 일관된 보호와 안전(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이하 ‘MCPS’)’ 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국가가 기존의 자국 관행과 반대되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은 ‘완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이하 ‘FPS’)’을 제공

할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CSOB v. 

Slovakia 사건 중재판정을 근거로 제시하였

다. 반면, 피신청국은 ECT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MCPS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하

면서, 중재판정부가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

청국은 이러한 의무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입법권 또는 규제 권한을 제한하면서까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이 제기한 

주장들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에는 도움이 되지만, 앞서 FET에서 다루었

던 쟁점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단

을 내릴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MCPS를 제공

할 의무는 FET를 제공할 의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되어 검토되어야만 한

다고 언급하였다. 중재판정부는 “ECT에 

규정된 MCPS를 제공할 의무는 엄격한 책

임이라기보다는 투자자를 학대하거나 투자

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국가의 기본

적인 의무를 의미한다.”고 언급한 Mamidoil 

v. Albania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동의한다

고 밝혔다. 즉, 중재판정부는 ECT에 규정

된 MCPS 규정의 문언은 해당 의무가 ‘법

적인 안전성(legal security)’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물리적 침해’

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한다고 언

급하였다.

83) BayWa r.e. Renewable Energy GmbH and BayWa r.e. Asset Holding GmbH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5/16, Decision on Jurisdiction, Liability and Directions on Quantum dated 2 December 2019, 

para.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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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평가

ECT 제10조제1항에서는 MCPS라는84)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적인 투자협정 상의 FPS와는 다소 표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의 

취지와 목적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ECT 협약 사건 외에는 대부분의 투

자중재에서는 FPS를 원용하고 있다. FPS

는 외국인투자자를 내전, 시민소요 또는 

물리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

리키는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러한 보

호 의무는 오래전부터 국제관습법상 인정

되어 온 내용이다. FPS는 기본적으로 외국

인투자자에 대해 ‘물리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Wena Hotel v. 

Egypt 사건85) 등 다수의 사건에서 확인하

였다.86) 다만, FPS는 ‘법적 안전성(legal se-

curity)’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일부 중재판정에서는 FPS를 물리적

인 안전 외에 법적 안전성 또는 투자환경

에 대한 안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Azurix v. Argentina 사건

에서 아르헨티나 지방정부가 신청인에게 

부여한 상하수도 서비스 양허계약을 부당

하게 종료한 것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안전성(security)’이란 경찰작용으로서의 물

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에 대한 안

정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문제 된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는 FPS에 위반된

다고 하였다.87) ECT 관련 사건의 경우, 우

선 BayWa v. Spain 사건에서 신청인은 

ECT 협약 제10조제1항 3문단은 투자에 일

관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비합리적이

고 차별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위 조항이 ‘법

적 안정성(legal stability)’까지 보장하고 있

으며, 본건 조치들로 인해 기존 규제체계

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규제환경이 훼손되

었다고 주장하였다.88) 중재판정부는 ECT 

제10조제1항 3문단은 투자자를 물리적 폭

력과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의 조항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건에서 청구인

들의 투자에 물리적인 손상이나 훼손이 발

84) ECT 제10조제1항 : Such Investments shall also enjoy the 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and no Contracting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ir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85) Wena Hotels Ltd.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98/4, Award(December 8, 2000), paras. 

84-95.

86)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Decision on Liability(July 30, 2010), para. 165.

87) Azurix Corp.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12, Award(July 14, 2006).

88) BayWa v. Spain, op.cit, paras. 5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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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풍력발전

소의 운영, 유지, 사용, 향유, 처분에 방해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고 보았다.89)

라. 비침해 조항(non-Impairment 

Clause)

신청인은 ECT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비침해 조항’이90) 피신청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한 근거로서 신청인은 TVPEE가 환

경적 목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국은 신청인이 TVPEE가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치의 목적

과 해당 목적을 위해 취해진 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

이 제기한 주장들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은 되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별도의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

해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이 청구하

는 내용은 그 결과에 있어서 앞서 검토하

였던 FET에서 다투었던 내용들과 크게 차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비침해 조항’은 다른 투자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며, 그 

내용 또한 본 건 중재판정부가 언급한 바

와 같이 FET를 구성하는 다른 투자보호조

항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특히 ECT

에서도 제10조제1항 중 한 문단으로 규정

하고 있을 뿐 독립된 투자보호조항이 아니

다 보니, 다른 ECT 관련 투자중재에서는 

동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본 건에서 중재판정부 역시 크게 차별화되

어 있지 않은 ‘비침해 조항’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

경으로 인해 발생했었던 다수의 투자중재 

사건 중 OperaFund v. Spain 사건의 중재판

정을 중심으로 RWE v. Spain, PV Investors 

v. Spain, Sevilla Beheer v. Spain, BayWa v. 

Spain, Watkins v. Spain, Novenergia v. Spain 

사건의 중재판정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

였다. 이들 중재판정의 주요 특징들을 살

펴보면 첫째, 본 사건들에서는 관할항변으

로 공통적으로 ECT 협약 관련 INTRA-EU 

89) ibid, para. 531.

90) ECT 제10조제1항 : (상단 생략) 각 체약 당사국은 그들의 관리, 유지, 사용, 즐거움 또는 처분에 대해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상대체약국 투자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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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ONS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

부분의 중재판정부는 Achmea v. Slovak 사

건의91) 근거가 되는 투자협정(1991 

Netherlands-Slovakia BIT)이며, 이는 다자협

정인 ECT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92) 동 

중재판정들로 인해 Achmea v. Slovak 사건 

이후 EU 회원국 투자자가 EU 국가를 상대

로 투자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 관할에 관

한 다툼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 국가들의 기후

변화협약 대응으로 손해를 입게 된 에너지

기업들이 ECT를 원용하여 역내 정부들을 

상대로 대규모 ISDS를 진행하자,93) 역내 

각국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ECT 발효 이후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는 공개된 사건만 162건에 달하

며,94)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에너

지정책의 대변화 추진과 관련된 ISDS 역

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자 EU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ECT 상 ISDS 제도가 

EU의 2050년 탄소중립 경제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동 조약의 탈퇴에 대한 요구가 점

차 강해지고 있다. 이미 EU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는 ESPF v. Italy,95) CIC 

Renewable and others v. Italy96) 등 ECT를 

원용한 ISDS 사건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자 

2016년 조약을 탈퇴하였다. 프랑스 역시 

ECT의 ISDS 제도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화석연료 에너지기업의 제소를 허용

함으로써 EU의 기후정책에 반한다며 개선

을 촉구하였다.97)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부터 폴란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91) 2018년 3월 6일 EU 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Achmea v. Slovak Republic 

사건과 관련하여, EU 회원국들 사이의 BIT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이 EU 기능조약 제267조와 제344조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

92) JGC v. Spain, Eurus Energy v. Spain 사건 등 일본 국적의 투자자가 스페인을 상대로 ECT에 근거해 제기
한 투자중재에서 투자자가 승소한 경우를 감안하면, EU 회원국들에 대해 ECT에 근거한 투자중재 관할을 
부인하는 것은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판단일 수 있다.

93) 독일 에너지기업 RWE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고(RWE AG and RWE Eemshaven Holding 

II BV v. Kingdom of the Netherlands, ICSID Case No. ARB/21/4.), 영국의 에너지기업 Rockhopper도 이탈
리아 정부가 2016년 해안에서 12해리(약 22㎞) 내의 해역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것을 금지하자 

ISDS를 제기하였다.(Rockhopper Exploration Plc, Rockhopper Italia S.p.A. and Rockhopper Mediterranean 

Ltd v. Italian Republic, ICSID Case No. ARB/17/14.)

94) UNCTAD 자료 참조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 (2024. 4. 20. 방문)

95) ESPF Beteiligungs GmbH, ESPF Nr. 2 Austria Beteiligungs GmbH, and InfraClass Energie 5 GmbH & Co. 

KG v. Italian Republic, ICSID Case No. ARB/16/5.

96) Blusun S.A., Jean-Pierre Lecorcier and Michael Stein v. Italian Republic, ICSID Case No. ARB/14/3.

97) 오현석 외 2인, ｢국제투자중재실무｣, 박영사, 33면, 2022. 9.



󰁴 通商法律 2024 - 02

74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ECT 탈퇴를 선

언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2024년 3

월에는 EU 회원국 장관들이 ECT 탈퇴를 

위한 협의를 끝냈고, 유럽의회 표결에 부

치기로 하면서 EU 국가들의 ECT 탈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타 EU 회원국 투자자들로부

터의 투자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ECT 탈퇴는 외국

인투자자들의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

고, 결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

운 체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OperaFund 사건를 포함한 대부분

의 스페인 상대 사건에서 스페인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TVPEE에 대해 ECT 상의 ‘수

용’을 원용하지 않았다. 이는 ECT 제21조

에서 조세정책을 투자중재에서 명시적으

로 배제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투자협정에서 조세정책을 투

자협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지

고 있고, 이미 2007년에 우리가 체결한 한-

미 FTA에서도 명시적으로 조세정책을 ‘수

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ECT 관련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배제하는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차별적이지 않도록 부과되어야 한

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에 ECT 사건 대부

분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TVPEE가 공공목

적의 조세가 아니고 일종의 부담금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결국 ‘조세’라고 판단하여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조세

정책의 투자중재 배제는 투자유치국의 부

당한 세금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데 큰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

다. 특히, 최근 EU 국가들을 포함한 다수

의 국가들에서 정유업계 및 금융업계에 도

입하였던 초과이윤세(횡재세)의 경우,98)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부담 내지 손실을 주

면서도 ‘조세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중재의 제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99) 

셋째, ECT 사건에서 대부분의 신청인은 

98) 오현석, “초과이윤세(횡재세) 부과로 인한 국제투자분쟁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4. 3.), 199면.

99) 우리 공기업 역시 최근 횡재세를 도입한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다. 즉, 전쟁으로 국제 원
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광해공업공단이 투자한 꼬브레파나마 광산에서 큰 폭의 초과이윤이 발생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꼬브레파나마 광산 매출액의 2%를 부과하던 로열티를 12~16%로 인상하였고, 이에 반발
하여 광산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광해공업공단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ISDS 제기를 준비 중에 
있다. 동 사건은 한-중미 FTA에 근거하고 있으며 협정문 ‘부속서 9-마’ 가항에서는 “세금의 부과는 일반
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해공단의 파나마 상대 사건에서 역시 초
과이윤세가 공공의 목적 등 협정문에서 정한 투자중재 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권을 부인당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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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모호하고 매우 광범위한 FET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ET 중 

‘정당한 기대’를 원용하고 있으며, 중재판

정부 역시 다수의 사건에서 이를 인용하였

다. 즉, 외국인투자자들은 스페인 정부의 

FIT 등 전력산업 지원정책을 신뢰하였으

나, 스페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기대를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다. 

반면, FET 중 ‘투명성 및 적법절차’의 경

우, 역시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원용하였으

나, 중재판정부는 스페인이 정책변경 과정

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쳤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스페

인을 상대로 한 투자중재 사건에서는 FET 

중 ‘정당한 기대’를 인정받음으로써 승소

한 사건이 다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정

부의 정책 변경 자체를 신뢰한 외국인투자

자들이 해당 정책변경으로 손실을 입게 되

는 경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협의 내

지 의견수렴 등의 ‘적법절차’ 요건을 준수

한다고 할지라도 ‘기대’ 자체를 좌절시킨 

경우 결국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전기업인 

한국전력은 상장주식 중 해외투자자의 지

분율이 23.7%를 차지하고 있다.100) 우리 

역시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

의 투자중재 제기 가능성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주가하락 및 배당의 

감소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

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외국

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스페

인 사건에서 ECT에서 조세정책을 투자중

재에서 배제하고 있듯이,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역시 공공정책으로 인

해 투자중재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즉, 한-미 FTA 제11장 부속서 

제3조 ‘나’항에서는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

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

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복지 목적

을 위한 정부의 비차별적 조치나 과세정책

으로 발생한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는 투자

중재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

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즉, 스페인 관

련 사건에서와 같이 ‘수용’이 아닌 FET 위

100) 임순현, “전기료 규제하면 해외투자자들 정부에 국제중재 제기?”, 연합뉴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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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고, 또

한 전기요금은 국가의 조세가 아닌 기업의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요금’일 뿐이다. 따

라서, 외국인투자자가 전기요금 인상 승인 

거부에 대해 ‘수용’이 아닌 FET 상의 전력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라

는 ‘정당한 기대’의 침해로 인해 우리 정부

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FET 위

반에 해당되어 우리가 패소할 여지가 있음 

역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2002년에 FIT를 도

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

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

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한

시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소위 한국형 FIT

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

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

익성과 절차적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평

가를 받았다.101) 그러나, 동 FIT는 5년 계

약기간이 끝난 2002년에 폐지되었는데,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총선 

공약인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

를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FIT

의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RPS) 상향의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102) 

따라서, 전력산업에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가 보장된 현 상황에서 자칫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게 되면, 스페인과 같은 외국인투자자의 

ISDS 제소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매우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첫 태양광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인 멕

시코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도 ISDS 제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한국

전력공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

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중, 2021년 멕시코

는 정부 주도로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과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상업발전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현지 인허가 지연이 잇따르면서 

사업 진척이 크게 늦어졌고, 이로 인해 차

입 자금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2024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발전소는 당초 

예상하였던 기대 투자 수익률이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크게 악화되는 등 손실이 예

상되고 있다.103) 비단, 한국전력의 멕시코 

사업 이외에도 해외에서 진행한 신재생에

10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
행”, 2018. 7. 11.

102) 박상영, “야당 압승에 ‘신규 원전’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난항 예상”, 경향신문,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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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지속

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

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에 진출한 석탄화

력발전 관련 사업에서 역시 해당 국가의 

정책변경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등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개편으로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ISDS 제소 가능성 역시 점

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ISDS에 대한 분석은 물론 독

일의 Vattenfall 사건 등 기존 화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에 대한 ISDS 역시 깊이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국인투자자로부터의 ISDS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해외 발전사업에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이 해당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규제나 조치

로부터 손실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구제

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103) 연합뉴스, “한전, 멕시코 태양광 사업성 악화, ISDS 제소도 검토”,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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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분쟁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OperaFund v. Spain 사건을 중심으로

오현석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의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한 에

너지정책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급격하게 추구되고 있다. 그

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시장 환경 및 투자유치국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투자유치국의 FIT 및 세제혜택 등 축소 및 폐지 등으로 투자

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수차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환으로 인해 동시다발

적으로 많은 수의 ISDS를 제소당하였다. 스페인 관련 ISDS 사건은 대부분 ECT를 근거로 

제기가 되었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스페인이 페소하였다. 스페인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ISDS에서 신청인들은 관할항변으로 INTRA-EU OBJECTIONS을 제기하였으나, 중재판정

부는 Achmea v. Slovak 사건과는 달리 투자분쟁이 다자협정인 ECT에 기반한 것이라 하며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OperaFund 사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TVPEE에 대해 ECT상의 ISDS가 배제되는 조세정책으로 간

주하여 관할권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반면, 중재판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여 스페인 정부의 FET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건에서 

스페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승인 거부와 관

련하여, 한국전력의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ISDS 제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 기

업들의 해외에서의 화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ISDS 제기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ISDS는 물론 독일의 Vattenfall 사건 등 기존 화

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에 대한 ISDS 역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SDS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키우고,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신재생에너

지 등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스페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에너지헌장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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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 Focusing on the OperaFund v. Spain case

Hyun-Suk O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iscussing the specific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new climate 

system and calling for changes in energy policie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being rapidly pursued. However,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exposed 

to many risks due to changes in the electricity market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ies of 

investment host countries, and investment assets may be lost due to reduction or aboli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of investment by the host countries. As a result, investment disputes based 

on investment agreements continue to arise, and in Spain, a large number of ISDSs have been filed 

simultaneously due to several conversions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Most of Spain-related 

ISDS cases were filed based on ECT, and in many cases against Spain. In most ISDSs against 

Spain, applicants filed INTRA-EU OBJECTIONS as a competent defense, but the arbitral tribunal 

recognized its jurisdiction, saying that the investment dispute was based on the ECT, a multi-

lateral agreement, unlike the Achmea v. Slovak case. In most cases, including the OperaFund 

case, the arbitral tribunal denied jurisdiction over Spain’s renewable energy-related TVPEE, con-

sidering it a tax policy that excludes ISDS in the ECT. On the other hand, the arbitral tribunal 

acknowledged the Spanish government’s FET violation in recognition of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renewable energy operators, and it admitted the Spanish government’s liability for compensa-

tion in a number of cases. Meanwhil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refusal 

to approve the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raising ISDS by foreign investors of KEPCO, and on 

the contrary, raising ISDS is also being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fossil en-

ergy and renewable energy overseas by Korean companies. In-depth analysis is needed not only 

for ISDS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in Spain, but also for ISDSs related to existing fossil en-

ergy generation industries such as Germany’s Vattenfall cas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Korean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ISDS and to safely protect 

investment in power generation projects such as renewable energy abroad.

Keywords: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Industry, Spai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Energy Charter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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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발전과 코로

나 사태로 디지털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달

하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없이는 디지

털 경제를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과정

에서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여 국경을 초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패

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

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수년 전부터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망 사용료, 플랫폼 경쟁촉

진,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계약법상 불공

정 약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 논의

가 국내외에서 뜨거웠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신규 진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에 대한 경쟁촉진 이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에 대한 불

공정거래 이슈, ▴플랫폼 기업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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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 이슈, ▴플랫

폼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등 다양한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디지

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종래 미국과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이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적‧경쟁적 분야로

서 진입 장벽이 낮고 독점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아 사후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왔

다. 그러나 최근 GAFA(구글, 아마존, 페이

스북, 애플)라고 불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

들이 앱스토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BATH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로 대표

되는 차이나 플랫폼도 지배력을 강화하면

서, 이들에 대한 규제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이다.1) 특히, EU는 미국에 비해 반독

점에 대한 사후규제의 강도나 집단소송 활

용도가 낮고 토종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사전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강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2)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강국

이자, 보기 드물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토종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특히 2021년 세

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

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 이후

로도 ‘넷플릭스법’ 시행, 플랫폼 경쟁촉진

법 제정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디

지털 플랫폼 업계는 물론 미국 등 주요 국

가의 규제 당국 및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 큰 관심을 보

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는 

달리 국경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므

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내규제는 그 

효과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역외까지 미

치게 된다는 점에서 통상 분쟁의 우려가 

상존한다. 실제로 이 글에서 다루는 국내 

법령들의 제･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통상 

1) 2019년 미국의 스티글러 보고서(Stigler Report), 영국 재무부의 퍼먼 보고서(Furman Report), EU의 데이터 
보고서(Data Report) 등 영향력 있는 보고서들이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과 전통적인 경쟁의 차이
점을 분석한 결과, 세 보고서 모두 전통적인 방식의 분석, 모니터링 및 규제 집행에서 중요한 단점이 발견
되었으므로 새롭고 적어도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chael G. Jacobides, “Regulating 

Big Tech in Europe: Why, so What, and How Understanding Their Business Models and Ecosystems Can 

Make a Difference”, Evolution Ltd White Paper, 2020. 12.

2) 최근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브렉시트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중국 화웨이 제재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민
족주의는,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분업을 수반했던 국제협력 트렌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나아가, 유
럽 정치인들은 유럽이 최첨단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기술적 한계로 통신,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및 AI 분야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는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Michael G. Jacobides, supra 

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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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주요 쟁점의 하나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통상 이슈의 준거법 역할을 

해온 WTO 규정이나 FTA 등은 디지털 플

랫폼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성안되어, 이를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 서

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고, 현 상황에 걸맞은 국제 규범이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실태

와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

들의 영향력과 로비 전략의 측면에서도, 

‘국내법’과 ‘통상협정 또는 규범’ 간에 새로

운 역학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

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EU보다 훨씬 복

잡하다. EU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강력

한 규제의 칼을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있

다. 우리는 토종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국내외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우리 플랫폼 기

업을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이론상 통상 

마찰의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들에 대한 우리 국가기관의 집행력에 실질

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은 물론, 시가총액이 불과 수십

조에 불과한 한국 플랫폼 기업과 외국의 

소위 천조 기업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부

과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시각에

서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플랫폼은 일상에 너

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이

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도 중요한 이해

관계자로서 정부의 규제 방침에 찬반의 목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는 선거 등과 연결

되어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앱스토어, OTT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내법적 규제가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될 경우 이용자인 국민들

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통상 분쟁이 국익 대 

국익의 비교적 단조로운 구조였다면, 디지

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통상 이슈는 플

랫폼 이용자인 일반 국민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까지 고려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1)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2)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3) 플

랫폼 경쟁촉진법(안)3)에 대하여 우리나라

와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 후, 그와 관

련된 통상법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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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플랫폼 규제의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입법 동

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인 점, ▴따라서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상대국

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 점, ▴미국 내에

서도 GAFA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부‧의회의 논의가 뜨거운데 

정권에 따라 그 입장이 급변하고 있는 점, 

▴이러한 미국의 정책 또는 입법 동향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내규제에 통상 문제

를 제기할 가능성을 예상‧분석하는데 중요

한 고려 요소인 점(물론 미국의 국내 입장

과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입장이 모순되

는 경우도 많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Ⅱ.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1. 국내법 개관

가.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

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

정안(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

정)을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글이 2020년 7월경 기존에 게임 앱 등에

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강제를 모든 디지

털 컨텐츠 앱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수수

료 부담이 커지는 콘텐츠 사업자와 높아진 

콘텐츠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

원회에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등 문제를 제

기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

서도 GAFA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정

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구글코리아 등

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만 탑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하였다

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

억 원(2022년 2월 2,249억 3,000만 원으로 

상향)을 부과하기도 하였다.4)

나. 입법 논의 및 주요 내용

당시 우리 국회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와 관련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

의안 중 6개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3) 지면의 제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계약법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와 통상 문제는 후속 논문
에서 별도로 연구할 예정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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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고, 2021년 7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가

결되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

화하기 위하여 ① 앱 마켓 사업자의 앱 마

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게 하고(제22조의9 제2항 신설), ② 통신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

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며(제45조의2 제1항 

제6호 신설), ③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

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제50조 제1항 제9호 신설)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① 특

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매출의 30%

를 수수료로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연

간 약 2.3조 원의 매출 감소와 2.9조 원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한국콘텐츠산업을 붕

괴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화에 

찬성하는 견해5)와 ② 이러한 규제가 정상

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해

외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 및 투자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

별대우,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6), 

평등 원칙 위반7)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는 견해8) 등이 대립하였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미 양국 간

에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먼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는 2021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와 같이 주장하였고, 코리아스타트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도 개
정안 찬성 입장을 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6)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통합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여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모델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결제시스템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인 사업모델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7) 앱 마켓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통합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앱 마
켓 사업자만 규제하는 동 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8) 대표적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개정안이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에 해당하고, 사
적자치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구글, 틱톡, 야후 등 IT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NETCHOICE 등은 개정안이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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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9)

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 

논의를 소개하며, ‘외부 결제 서비스 허용 

요구는 특히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

고, 이는 한국 콘텐츠 개발자들이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 미국의 

표준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

인다’고 언급하였다.10) 관계부처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측이 ▴개정안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미국 기업

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통상규

범에 상충되고, ▴자국 기업이 개정안 논

의절차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공할 투명할 

절차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고 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통상규범에 

합치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의 단체도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 한

미 FTA의 내국민 대우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인터

넷기업협회, KOREA STARTUP FORUM 

등은 개정안이 특정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

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1) 일부 미국 

시민단체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USTR 무역장벽보고서 등 관련 문서에도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2)

다. 개정 이후 동향

우리나라가 콘텐츠 사업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것은 의미가 크고, 국제 

사회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우리 

앱 마켓 생태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효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된

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NTE.pdf

10) 다만, 미국 언론은 우리 개정안 입법 논의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개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
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였다. 당시 USTR 대변인은 ‘관계자들은 한국의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이 법안이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 비판론자
들의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Apple 

and Google’s Fight in Seoul Tests Biden in Washington”, 2021. 8. 24. 기사 참조
한편 2022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한 사실을 언급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2%20National%20Trade%20Estimate%20Report%20on%20Foreign%20

Trade%20Barriers.pdf).

11) 이상 통상 마찰 관련 논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
서(2021. 8. 25) 참조

12) Public Citizens라는 시민단체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 참조
(https://www.citizen.org/wp-content/uploads/Letter-to-USTR-Korea-app-store-law-to-Uplo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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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플과 구글이 개정법 시행 이후 제3

자 결제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는 있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인 30%13)보다 4%포인트 낮

은 26%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 별도 결

제 처리비용을 더하면 인앱 결제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14) 

실제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앱 마켓 사

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0

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

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75

억 원 및 205억 원을 각 부과하겠다고 밝

혔으나, 아직 과징금 규모와 시기는 미정

이며 현재 제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의견

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 공정

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

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중복 제

재16)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글의 공정거

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지

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제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17)

반면, EU가 2024년 3월 애플이 음악 스

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인앱 결제를 강제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며 18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18)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관련

하여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

점 횡포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서자,19) 애

플은 EU에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

치를 허용하고 애플 앱스토어 결제시스템

을 통해 부과하던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7%(인앱 결제시 수수료 3% 추가)로 낮췄

으며,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13)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대해서만 인앱결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33%를 부과하였고, 이에 
2022년 9월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본사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애플은 2022년 11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로 낮추는 것으로 자진시정 하였다. William 

Gallagher, “Apple will fix unfair commission for South Korea developers”, Appleinsider, 2022. 11. 25.   

14) NIKKEI Asia, “South Korea fails to rein in Apple, Google app fees, critics say”, 2023. 5. 12. 

15) 국민일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만들고… 애플 제재 3년째 미적”, 2024. 4. 16. 기사 참조
16)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
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7)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통위와 별도로 제재한다”, 2023. 12. 17. 기사 참조
18) 한국경제, “'반독점법 위반'…EU,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2023. 5. 12. 기사 참조
19) 중앙일보, “EU, 애플·알파벳·메타 콕 집었다…DMA 위반 조사 착수”, 2023. 5. 12.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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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직접 배포하는 ‘사이드로딩’도 EU에

서 처음으로 허용하는20) 등 우리나라에서

와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미국 입법 등 동향

미국 하원은 반독점소위의 주도로 GAFA

의 시장지배력과 사업 관행이 경제 및 민

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20년 

10월 ‘디지털 시장 경쟁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21)를 발표

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월 11일 상원에서 

위 보고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앱 마

켓사업자가 앱 배포를 조건으로 모바일 콘

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사 앱스토

어가 아닌 외부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오픈 앱 마켓법(Open App 

Market Act)’22)을 발의하였고, 8월 13일에

는 하원에서 동반법안(companion bill)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23). 미국

에서도 동 법안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찬성론은 ▴강압적인 

반경쟁의 벽을 허물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

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앱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어 가격

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24) 미국 최

대의 소비자단체25)와 앱개발사, 언론사, 

게임업체 등 앱 이용 기업들26)도 법안에 

찬성하였다. 한편, 반대측은 ▴보안 환경 

전반에 걸친 잠재적 위험, 경쟁 욕구 저하, 

기존 생태계에 대한 해악 등이 우려되고, 

▴앱 마켓 시장 전반에 걸쳐 여전히 치열

한 경쟁(윈도우 스토어의 앱 60만 개, 아마

존의 앱 46만 개 등을 고려할 때)이 존재

하며, ▴앱 스토어 전반에 걸쳐 균일한 앱

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영세한 개발자들

의 가시성(visibility)을 낮출 우려가 있고,27) 

20) 머니투데이, “애플, 유럽서 앱마켓·결제 개방에 수수료 인하까지”, 2024. 1. 26. 기사 참조
21) https://democrats-judiciary.house.gov/uploadedfiles/competition_in_digital_markets.pdf 

22) Jay B. Sykes, “The Open App Markets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2. 동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앱 마켓의 경쟁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사실, EU의 DSA 및 DMA 입법 동향 등을 언급하였는바,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
한 국내외 규제의 밀접한 연관성이 재확인된다.

23) 조영기, “인앱결제 강제정책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분석”,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22-4호, 2022. 6.

24) Tom Romanoff, “Analyzing the Open App Markets Act”, Bipartisan Policy Center, 2022. 2.

25) Consumer Report, “A primer on the Open App Markets Act (OAMA): Setting fair rules to ensure a com-

petitive app marketplace”, 2022. 6.

26) Coalition for App Fairness, “Coalition for App Fairness Statement on Open App Markets Act Senate Judiciary 

Markup”,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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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혁신, 투자 및 사업가 정신을 훼

손한다28)고 주장하였고, 인터넷 단체들도 

법안에 반대하였다.29) 동 법안은 2022년 2

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30) 2023년 

1월 3일 제117대 미 연방의회의 회기가 끝

나면서 자동폐기 되었다.

바이든 정부도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

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전환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

속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였다.31) 그 후

속조치로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

(NTIA)은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경쟁

(Competition in the Mobile Application 

Ecosystem)’ 보고서에서 ▴다른 앱 스토어 

사용 등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범위 

확장, ▴앱 스토어 운영자의 타사 앱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하고 보안 유지하면

서 타사 앱 스토어 이용 허가, ▴앱 내의 

구매 옵션 제한 금지 등을 권고하였다.32) 

USTR의 2023년33) 및 2024년34)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내용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는 위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

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동법에 대한 미국

의 통상 문제 제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

아 보인다.

한편, 인앱 결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

상이었던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이 

최근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에서 포트나이

트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8

월 자체 결제수단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

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앱스

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였

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

27) Tom Romanoff, supra note 24.

28) Mark Jamison, “Open App Markets Act: A Misguided Approach That Could Stifle America”, AEIdeas, 2024. 4. 

29) Julie Carlson, “Why In-App Payments Make Sense, and the Open App Markets Act Does Not”,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22. 6.

30) 조영기, 위의 주 23.

31)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White House, 2021. 7. 9.

32) https://www.nti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mobileappecosystemreport.pdf

33)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3/2023%20NTE%20Report.pdf

3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NTE%20Report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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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

어줬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

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35)하

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6) 그리고 대법원

이 2024년 1월 16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애플은 미국에서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전

면 허용하였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에 최

대 27%의 수수료(기존 수수료율 30%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37) 더구나 애플은 외부 결제를 이

용하면 보안, 개인정보 보호, 환불, 구독 

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38) 

반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

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다소 상반되는 판결

이 선고되었다.39) 1심 법원은 2023년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글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

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

였고,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서비스

가 불법적으로 유착되어 있으며, 게임 개

발사 등과의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도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였다.40) 나

아가 미국 36개 주가 2021년 7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플레이스토

어에서만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반독

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글을 상대

로 제기한 소송은, 구글이 미국 36개 주 정

부와 소비자에게 총 7억 달러(약 9,1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41) 

Ⅲ.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1. 국내법 개관

가.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논의 배경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국내 통

신사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사용료 갈등

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5월말 ‘넷

35)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Bloomberg Law, “Apple to Allow Outside Payments for Apps After US Decision”, 2024. 1. 17.

36) 조선일보, “애플, 에픽게임스와 반독점 소송 마무리…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2024. 1. 17. 기사 참조
37) Bloomberg Law, supra note 35.

38) 중앙일보, “앱스토어 왕국 흔들린다…美 법원 “애플, 외부결제 허용하라””, 2024. 1. 17. 기사 참조
39) Sean Hollister, “The Epic question: how Google lost when Apple won”, The Verge, 2023. 12. 17.

40) 조선비즈, “에픽게임즈, “앱스토어 30% 수수료”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서 승리”, 2023. 12. 13. 기사 참조
41) 양측은 지난 9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 조건을 기밀로 유지했다. 한국경제, “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분쟁 … 7억 달
러 지급 합의”, 2023. 12. 17.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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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릭스법42)’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

정)을 채택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넷플

릭스의 국내 트래픽 증가로 망 사용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

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

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

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망 중립성(network neu-

trality)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43) EU는 2015년 모

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정

(Regulation)의 형태로 망 중립성을 법제화

하면서 망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

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44)45) 우

리나라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

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이를 도입하였다.46)

특히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와 EU는 둘을 별개로 다루

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들을 연관시켜 논

의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47) 실제로 미

국 학계는 EU의 망 사용료 도입 논의에 

대해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이

를 지불하지 않는 앱과 사이트들이 차단되

거나 매우 느리게 로딩될 것이기 때문에 

망 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8) 다만 통상 마찰의 우려는 ‘망 사용

료’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이 글에

42) 김현경,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KISO 저널 제39호, 2020. 7.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2020. 12. 27. 한편, 

2020년 7월 배포된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질의서”에서는 망 중립성을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44)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12.

45) EU는 2019년 망 중립성 규칙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규칙을 개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다. 라성현,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KISDI Perspectives, 2022. 10.

46) 우리나라는 2020년, 5G 전환과 관련해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을 통한 망 중립성 적용 범위의 명확화를 목
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47)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망 중립성법은 ISP의 착신독점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ISP가 자신의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조건으로 CP에게 대가(착신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라성
현, 위의 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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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망 중립성보다는 망 사용료 자체의 

논의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나. 넷플릭스법 입법 논의 및 주요 내용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넷플릭스법

의 주요 내용은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

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이용

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제22조의7 신설), ② 동 기

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경우 이용자 보

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

면으로 지정하도록 한다(제22조의8 신설)

는 것이다. 여기서 서비스 안정 수단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

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

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동법은 망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콘텐

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CP)에게 전송 

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망 사

용료’를 받을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국내 ISP와 외국 CP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ISP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법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ISP 등은 막

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품질 유지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글로벌 CP들

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

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환영하였

다. 반면에, ① 서비스 안정 수단은 트래픽

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ISP인데 CP에게 그러한 의

무를 부과하는 타당하지 않고, ② 대용량 

트래픽의 주범은 주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인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

로 법집행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③ 이 

경우 국내사업자의 망 사용료만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ISP

들만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고, ④ 미국

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반

대 의견도 제기되었다.49) 실제로 USTR은 

48) Barbara van Schewick, “Here’s How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to Force Websites to Pay ISPs 

Violates Net Neutrality”, The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Stanford Law School, 2023. 5. 29. 그 외에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등도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Otto Lanzavecchia, “Fair 

Share or Extortion? Europe’s Telecommunications Debate”, The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CEPA), 

2023. 10. 2.

49) 김현경, 위의 주 42.



󰁴 通商法律 2024 - 02

94

2021년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50)

에서 우리 넷플릭스법이 미국 CP에 요구

하는 ‘망 안정성 확보 의무'와 ‘국내 대리

인 임명 요건'에 대하여 통상 마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51) 다만, 넷플릭스법이 

국내외 CP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

고 망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살펴보는 다른 법

(안)들에 비해 통상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상

대적으로 덜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동향

위 개정안의 취지가 국내외 CP들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았

을 때, 동법 시행 이후에도 부가통신사업

자의 서비스 중단이 계속된 사실52)53)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개정 당시에도 처벌 규정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2년 10월경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가 5일 넘게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넷플릭스법이 

서비스 장애･중단의 예방에 효과가 없으

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같은 해 11월 ▴데이터센터 시설

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재난 발생 시 보고 의무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이행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

록 하는 넷플릭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54)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구글, 넷

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5개 사업

자가 2024년 2월 처음으로 정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제출하

였으나, 사업자들의 요구로 해당 자료들은 

5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NTE.pdf 

51) 넷플릭스법의 망 안정성 관련 내용은 2021년 및 2022년 USTR 무역장벽보고서(https://ustr.gov/sites/default/ 

files/2022%20National%20Trade%20Estimate%20Report%20on%20Foreign%20Trade%20Barriers.pdf)에서는 
언급되었으나, 2023년 보고서(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3/2023%20NTE%20Report.pdf)부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5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2022. 10.경까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이 총 35건 발생했다. 부산일보, 

“처벌 약한 ‘넷플릭스법’, 효과 없었다…시행 이후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 중단 계속돼”, 2022. 10. 24. 기
사 참조

5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5개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모두 23건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4건은 장애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겨레, “OTT 접속 장애 여전…사업자들 서비스 개선
책은 ‘비밀’”, 2024. 2. 7. 기사  참조

54) 디지털투데이. “카카오 사태로 IDC법 외 정보통신망법･넷플릭스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통과”, 2022. 11. 

16.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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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55)  

나아가, 넷플릭스법에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

이 망 사용료 부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넷

플릭스법 도입의 계기가 되었던 SK브로드

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은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일단락되었다. 넷플릭스

는 SK브로드밴드에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56)하였으나, SK브로

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유

지하며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

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하였

다. 이에 넷플릭스는 재정 절차가 진행 중

이던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 

사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

기하였고, 2021년 6월 1심이 SK브로드밴

드의 손을 들어주자 즉시 항소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을 계기로 서울

고등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

였다. 그런데 2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년 9월 SK브로드밴드와 모회사인 SK

텔레콤은 소를 취하하고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했다고 밝힌 것이다. 두 회사의 협상 조건

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57)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메타(전 페이

스북)는 2년여에 걸쳐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9년 1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2년간 상당한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까

지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계약을 2년간 자

동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58) 

라. 망 사용료 법(안) 관련 논의 동향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8건 계류 중

이다. 대부분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

송의 1심 판결 이후에 발의되었고,59) 코로

나 팬데믹 이후로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

55) 한겨레, “OTT 접속 장애 여전…사업자들 서비스 개선책은 ‘비밀’”, 2024. 2. 7. 기사 참조
56) 당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은 넷플릭스와 캐시서버 방식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57) 두 회사는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협상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최소 400억 원 이상으로 본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SK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비공
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소송보다 협력이 더 이득”… SK브로드밴드, IPO 부담
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합의“, 2023. 9. 18. 기사 참조

58) 김현아,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KISO저널 제53호, 2023. 12.

59) 전혜숙 의원안은 2020. 12. 발의되었고, 나머지 법안(김영식, 김상희, 이원욱, 양정숙, 박성중, 윤영찬, 민
형배)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1. 7.-2023. 8.사이에 발의되었다. 전자신문, “[스페셜리포트] 망 사용
료 분쟁은 끝났지만 … 망 공정기여 정책 동력 이어가야”, 2023. 10. 10.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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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망 사

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

나, 결국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예정이다.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먼저, ① 

USTR은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60)에서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외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다

수 발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ISP들은 동시에 CP이기도 하므로 망 사용

료는 한국의 경쟁사들에게 이익이 되고, 

▴망 사용료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

면서 3대 ISP들의 독과점 체제만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언

급하였다61)62). 나아가, ② 우리나라 전문

가들도 망 사용료 강제 납부가 한미 FTA 

제12.2조 내국민대우63), 제12.3조 최혜국대

우64) 규정과 제14.2조 접근 및 이용 규

정65)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

6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NTE%20Report_1.pdf

61)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은 2022년 보고서부터 2024년 보고서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62) 미국 상공회의소는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의 차별 대우는 한미 FTA에 반하고, 사실상 정부가 국경을 초
월한 데이터 흐름에 부과하는 최초의 수수료가 되어 부담스러운 글로벌 선례를 감수하게 될 것이며, 한
국 당국은 망 사용료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의 기업과 소비
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양국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기업들의 한국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ean Heather, “South Korea Considers Additional Network Fees 

for Foreign Content Providers, Raising Concerns under KORUS”, U.S. Chamber of Commerce, 2022. 5. 17.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CCIA)도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이 한미 양국 간 디지
털 교역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가 결국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
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Trevor Wagener, “Myths Surrounding Network Usage Fees: South 

Korea”, CCIA, 2023

63) 제1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
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64) 제12.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65) 제14.2조(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
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
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
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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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③ 산업통상자원부도 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에서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

고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

다는 입장을 전하였다.66) 이에 반해, 다른 

국내 전문가들과 국내 통신업계는 해당 법

안들이 공통적으로 국내외 CP들을 차별하

지 않고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

을 뿐, 국경 간 차별 조건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망 사용료 정책이 한미 FTA에 

위배되거나 통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

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67) 

이처럼 망 사용료 논의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

제인바,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분산 문제

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2. 미국의 정책 동향68)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행정명령(Order)의 형태로 구현되어 

왔는데,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

이 계속 바뀌어 왔다. 오바마 정부는 2010

년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Open Internet 

Order)하고, 2015년 버라이즌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망 중립성을 강화(TitleⅡ Order)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통신망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2017년에 규

제 완화 정책(Restoring Internet Freedom 

Order)을 채택하자 2018년부터 여러 주의 

66) 정보통신신문, “이상헌 의원 “산업부, 망사용료 ‘통상문제 필수적 고려해야””, 2023. 6. 12. 기사 참조
67) 아이뉴스24, “망사용료 입법 추진이 한미 통상 문제 유발?…전문가들 “문제 안돼” 반박”, 2023. 6. 13. 기사 

참조
68) 유럽의 망 사용료 논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등은 글로벌 CP가 정당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초래된 네트워크 과소투자 상태를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CP들의 ‘공정한 기여
(fair contribution)’를 요구하고 있으나(https://etno.eu/news/all-news/760:q-a-23.html), ▴유럽전자통신규제기
구(BEREC)는 2022년 10월 발간한 예비평가보고서(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payments from large CAPs to ISPs) (https://www.berec.europa.eu/system/files/2022-10/BEREC%20BoR%20%

2822%29%20137%20BEREC_preliminary-assessment-payments-CAPs-to-ISPs_0.pdf)에서 그와 같은 ISP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소속 전문위원이 2023년 2월 바르셀로
나에서 개최된 MWC 연설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유럽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공정
한 부담(fair share deal)을 요구하거나, 2024년 2월 ISP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White Paper –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

library/white-paper-how-master-europes-digital-infrastructure-needs) 망 사용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
로 보이는 반면, ▴EU 대부분의 국가(통신 관련 정부기관)들과(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

telecom/majority-eu-countries-against-network-fee-levy-big-tech-sources-say-2023-06-02/) 유럽 주요 소비자단
체협의회(BEUC)(https://www.beuc.eu/sites/default/files/2022-09/BEUC-X-2022-096_Connectivity_Infrastructure-and-

the_open_internet.pdf) 등은 망 사용료 부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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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들이 망 중립성 조항의 복원을 시

도하였고, 2019년 연방 항소법원이 ‘주 차

원에서 망 중립성을 시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20여개 주에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

들 간에 규제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69)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다시 규제 

복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70)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가 집권당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은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BIAS)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통신법 자체가 아니라 FCC의 통신법 해석

(즉, BIAS를 ‘정보서비스’로 볼 것이냐 ‘전

기통신서비스’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71) 즉, 정책 변경의 핵심은

‘인터넷의 차단, 지연, 비용지급에 따른 차

별화’등 망 중립성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것

이 아니라, 미국 정부(FCC)가 공익적 목적

으로 ISP를 규제･감독할 권한의 범위에 대

한 ‘규제철학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72) 

바이든 정부의 규제 복원 방침에 대하

여, 민주당과 CP 측은 ▴인터넷을 자본 논

리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이 필수적이고,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와 

정보유출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이용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통신사를 전기통

신서비스로 보아 타이틀Ⅱ73)에 편입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공화당 및 

ISP 측은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슬라이

싱(Network Slicing) 등 기술 진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하는 낡은 

이념이고, ▴망 중립성 복원은 통신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통신사 비용을 

증대시키고 결국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것

69) 라성현, 정재윤,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복원 추진”, KISDI Perspectives 2023 No.4, 2023. 11.

70)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인터넷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은 미국적 삶의 모든 측면을 뒷받
침하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개방적 인터넷을 보존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
범을 마련하려는 FCC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Biden-Harris Administration Supports FCC’s Plan 

to Bring Back Net Neutrality”,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NTIA), 2024. 3. 

21.

71) 라성현, 정재윤, 위의 주 69.

72) Tom Wheeler, “Don’t be fooled: Net neutrality is about more than just blocking and throttling”, Brookings 

Institution, 2023. 10. 30. 

73) 통신법의 TitleⅡ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요금 규제 등 매우 엄격한 규제로 구성되는 반면,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를 규율하고 있
는 TitleⅠ은 FCC의 포괄적 규제관할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BIAS가 TitleⅠ과 Ⅱ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FCC의 규제 권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라성현, 정재
윤, 위의 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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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이 망 중립성이 없으면 인터넷 

비용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예로 들고,74) 트위치도 같은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 철수한다고 언급하여75) 국내에

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21년에 이

미 망 중립성 복원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

나 FCC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의결에 

이르지 못하다가, 2023년 위원회 구성(통

상 여당3 : 야당2로 구성)이 완료되어 2024

년 4월 25일 망 중립성 복원을 위한 투표

를 진행하였다.76)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보장,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프라이버

시 및 데이터 보안, BIAS의 접근성 확대, 

전국적 차원의 규제 단일화 등을 위해 미

국 산업분류상 인터넷제공서비스(ISP)를 

기존의 '타이틀Ⅰ(정보서비스)'에서 '타이

틀Ⅱ(전기통신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망 

중립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77)78) 통신사

가 타이틀Ⅱ에 속하게 되면 FCC의 감독이 

강화되어, 특정 데이터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하거나 고품질 급행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가 금지된다.79) 그리고 투표 결과 

망 중립성 복원 안건이 3대2로 가결되어, 

연방 관보 게재 60일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망 중립성 회복이 우리시

장과 국내외 망 사용료 논의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

다.80) 

74) 넷플릭스는 ▴한국은 망 중립성에 위배되도록 통신사가 직접 CP에 데이터사용량에 따른 접속료를 부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인터넷상호접속제도의 발신과금 도입으로 인터넷 비용이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 
비해 10배 비싸며, ▴한국의 비싼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구글 등 주요 해저케이블이 들어오려 하지 않고, 

▴인터넷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왜곡된 
데이터로 세계 영향력이 높은 미국 정부를 움직이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전자신문, “미국 망중립성 법제
화 논쟁 가열…넷플릭스 한국상황 설명 논란”, 2024. 2. 14. 기사 참조

75) 트위치 CEO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P2P 

모델을 실험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해 보았지만, 한국의 네트워크 비용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10배 이상 비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Harold Feld, Nicholas Garcia, 

“Twitch Shuts Down in South Korea: A Reminder of Why We Fight For Net Neutrality”, Public Knowledge, 

2024. 1. 17.

76)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OC-402082A1.pdf 

77) 라성현, 정재윤, 위의 주 69.

78)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도 FCC 안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 Ex Parte Comments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2024. 3. 20.

79) 전자신문, “미국, 망중립성 복원 25일 결정…글로벌 찬반 논쟁 가열”, 2024. 4. 8. 기사 참조 
80) 우리나라는 관련 내용이 이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어 국

내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FCC는 기업 간의 망 상호연결과 이에 대한 대가 지불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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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1. 국내 논의 개관

가. 논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정한 

시장경쟁의 신속한 회복’과 ‘혁신과 경쟁

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특별히 규제하고자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이하 ‘플경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

고,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끼워팔기, 자

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 등 4대 

금지행위를 제재하며, ▴플랫폼 기업에 정

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81) 공정거래위원회

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

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카

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사례와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

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례를 예로 들었

다.82)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이 정한 금지

행위 유형은 이미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며, 공

정거래법을 통한 대응으로는 플랫폼 시장

의 독과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은 플랫

폼 간의 반칙행위를 막음으로써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2020년 입법예고 되었던 온라인플랫폼공

정화법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

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나. 찬반론

아직 정부안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분

석은 어렵지만, 플경법에 대한 논의의 핵

심은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에 있다. 

2024년 3월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

(DMA)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존, 메타, 틱톡 등 6개 기업을 규제 대상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 복원이 망 사용료 이슈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 있다. 디지털데일리, “6년 만에 부활한 ‘망 중립성’, 韓에 어떤 영향 있을까 [IT클로즈업]”, 

2024. 4. 28. 기사 참조
8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2023. 12. 19.

8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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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전 지정하고 갑질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데, 플경법도 지배적 사업자를 사

전 지정한다는 점에서 DMA와 유사한 입

법 방식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지정, 사후 규

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 자체가 사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

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

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83)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 ▴경쟁제

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거나,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

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84) 

공정거래법은 전통적으로 사후규제 방

식을 취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자체를 시장실패의 원

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해왔다.85)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간접적 네트

워크 효과, 고착 효과, 시장쏠림 등의 특수

성으로 인해 사후규제 방식만으로 역동적

으로 진화하는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전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다만,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하

더라도 사전규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려

되는 통상 분쟁 가능성은 물론, 디지털 플

랫폼 생태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해하

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플경법 찬성론은 기존 규제로는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공정

경쟁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4가지 독과점 폐해에 한해 신속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86) 실제로 EU, 

미국 등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법안이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다

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

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고, 소

83) Ibid. 

84) Ibid. 

85)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1, 2021. 12.

86) 산업일보, “플랫폼 목에 방울 달기, 득과 실은?”, 2024. 1. 25.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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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연합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

위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87)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

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88) 

반면, 미국 전문가와 플랫폼 업계는 ▴
플경법은 미국 기업만을 차별하는 불공정

한 법안이고 결국 사전 지정에서 제외되는 

중국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고,89) ▴
해당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파괴

하고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위협하므

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미 재계를 포

함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90) 다만, 우리 플경법 도입 논

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

직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글로

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즉,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공정거래위

원회의 처분에 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플랫폼 제재

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91) 이

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어 산업 혁신과 성장 동력

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이

고 있는 중국 플랫폼들만 반사 이익을 받

을 것이라는 우려와 연결된다.92) 공정거래

위원회가 플경법 도입 근거 중 하나로 EU

의 DMA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럽

은 살아남은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

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 플

랫폼이 해외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EU의 입법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93) 국회입법

87) 매일일보, “‘플랫폼 경쟁촉진법’ 갑론을박 확산”, 2024. 2. 14. 기사 참조
88) Ibid.

89) William Alan Reinsch & Kati Suominen, “Korea’s Move to Ex Ante Competition Regulation Discriminates 

against U.S. Business”, CSIS, 2024. 1. 11.

90) 파이낸셜뉴스, “美 재계, 韓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에 공개 반대 “경쟁 저하””, 2024. 1. 30. 기사 참조
91) 예를 들어, 구글은 국산 플랫폼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점사의 상단 노출 등을 지

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2023년 8월 42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되자 서울고
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구글은 2022년 1월에도 운
영체제(OS)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 뭐가 다를까 - 독과점 플랫
폼의 시장 반칙행위 규제가 목적…해외 플랫폼 실효성 문제는 그대로”, 2023. 12. 27. 기사 참조

92) 연합뉴스, “IT업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스타트업 위축 우려””, 2023. 12. 1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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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도 사전 지정의 

정당성 측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

정 기준 이슈,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저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94) 

다. 논의 경과

2023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플경법 추

진 계획을 발표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

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4년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과의 간담

회에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

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

다’고 재확인하여 관련 업계가 정부의 입

장을 주목하고 있는바, 향후 22대 국회에

서의 논의 경과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2. 미국 입법 동향

미국은 2020년 10월 하원 반독점소위에

서 GAFA에 대한 16개월 간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디지털 시장 경쟁보고서(Investig- 

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95)

를 발표하였는데, ▴규제기관의 대응 부족

으로 GAFA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소비자

의 선택권 감소,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약

화,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의 활력 약화, 프

라이버시 침해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

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독점금지법 강화, 

독점금지법 집행 부활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

었다.96)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위 보고서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기

93) 홍대식, “온라인플랫폼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 Digital Economy 

VIEW Vol.3, 2023 5. 미측 전문가는 DMA와 같은 과중한 규제가 EU에서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
는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Robert D. Atkinson, “A moment of decision: wide-ranging implications of 

Korea's proposed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The Korea Times, 2024. 1. 18.   

94) 최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NARS 보고서, 제315호, 2024. 2. 

95) 해당 보고서는 총 400페이지를 넘는 분량으로, 7번의 의회 청문회, 약 130만 건의 내부문서, 38명의 반독
점 전문가와 240명 이상의 개인(시장참여자, 조사 대상 플랫폼의 전임 직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한 방대한 보고서이다. 장영신, 강규상,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6, 2021. 8.  

96) 김현수, 강인규,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 

No.2,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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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규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97)이라고 불리는 

초당적 패키지 법안 5개를 민주당과 공화

당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이들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 독점종식법98)

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

랫폼에서 자사의 재화･용역 판매를 중단

하도록 하고,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

법99)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이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부

과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제

한하고,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100)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자

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이용자

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셜미

디어 이동제한 금지법101)은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

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102)은 미국 연방거

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예산확충

을 위한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 인상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데,103) 이는 디지털 시장 

경쟁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반

영된 것이었다.104) 

위 법안들은 종래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전향적인 모

습을 보였고, 여론뿐만 아니라 양당 모두

가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나, 2023년 1

월 117대 의회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합

병신청 수수료 인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들은 모두 폐기되었다.105) 그리고 공화당

97)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98)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99)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100)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101)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CESS) Act

102)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103) 이들 법안의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① 이용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도록 하거나, ② 이용자와 플랫폼과 무관한 사업이용자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촉진하거나, ③ 대량의 정
보에 접근하거나 표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이나 쿼리를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되었다. 김현수, 강인규, 위
의 주 96.

104) Ibid.

105) 위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추
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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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당을 차지한 118대 미국 하원도 빅

테크 규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빅테크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이 있다.106)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2021년 7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

과 함께 ‘애플이 징벌적 규제 등으로 경쟁 

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며 뉴

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107)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인 애플·구글·아마존·메타가 

모두 미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게 되

었다. 2023년 8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

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에, 9월에는 연방거

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

장 독점에 대해 연달아 반독점 소송을 시

작했다.  

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고찰

1.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쟁점

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디지털 플랫폼은 GATS의 ‘서비스 공급

(supply of service)’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이므로, 이들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조치는 GATS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양허한 국가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가 사실상 새로운 서비스에 해당하는 디

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양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점, ▴미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자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틱톡 
규제 법안 등 대중 무역규제로 옮겨간 점, ▴개인정보보호, 컨텐츠 규제, 사이버보안 등 관련 이슈의 우
선순위에 대해 양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던 점 등이 거론된다. 법률신문,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
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4. 4. 24. 기사 참조

106) 한국경제, ““아마존･구글 힘 빼면 중국만 이득”…美, 빅테크 규제 ‘없던 일로'”, 2023. 4. 5. 기사 참조 
107) 조선일보, “美 법무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불법적으로 경쟁업체 억압””, 2024. 3. 22.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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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수단’으로 볼 경우, WTO는 서비스 양

허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본질 또는 

핵심 특성을 중심으로 하되 시대상황을 고

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공급수단이 달라졌다는 이유

만으로 양허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108) 한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독

립된 경제활동’으로 볼 경우, GATS 양허

표의 양허 대상 서비스는 포지티브 열거방

식(positive listing)에 의하고 있으므로 서비

스 공급수단으로 보는 경우보다 양허를 다

투기는 용이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

라가 디지털 플랫폼의 본질 또는 핵심 특

성을 공유하는 서비스 분야를 이미 양허하

였다면(예컨대,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

스,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청각서비스(선형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사실상 전

면 개방한 상태이다) 양허를 부인하기 쉽

지 않을 것이다.109)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시장접근, 국내규

제, 비차별, 투자 관련 의무, 경쟁챕터 내 

의무 등 여러 통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대표적 쟁점인 내국민대

우 의무 위반과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

risdiction)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GATS 

제17조 제1항(내국민대우)은 “자국 양허표

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서비스

와 동종서비스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

다.110)”고 규정한다. 그리고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와 관련하여 제17조 제3항에서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

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

쟁조건을 변경(modification of the con-

ditions)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

된다.111)”고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통상 

108)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위의 주 85. 

109) Ibid.  

110) GATS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

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111) GATS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3.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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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한다면, 형식적으로는 국내외 

동종서비스(서비스의 동종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더라도 사실상(de facto) 미

국 공급자들에게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변

경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GAFA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면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

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GATS는 회원국들의 정책 재량권 

담보를 위해 일반적 예외규정(제14조)을 

두고 있는데, 동조에 열거된 합법적 조치 

중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적용할 만한 것

은 (a) 공중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에 필

요한 조치와 (c)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 정도일 것이다.112) 다만, (a)항의 ‘공

공질서 유지’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위협이 진

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하므로,113)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분쟁에 동 조항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c)항의 경우, 경쟁법의 준수를 위한 

조치는 그 자체로 (c)항의 요건에 부합한

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달리 입증되지 않

는 한 회원국의 법제(legislation)는 WTO에 

합치된다고 추정되며, 경쟁법은 개별 회원

국들의 국내규제 영역에 해당하고 WTO는 

그에 관한 일반적 규제권한을 보유하지 않

는다고 볼 것이므로,114) (a)항에 비해서는 

활용의 여지가 크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

되는 EU의 DMA 관련 논쟁 등을 고려할 

때 경쟁법 준수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히 예외규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제의 필요성 입증과 관련하

여 정책기여도(이 부분은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와 무역제한성에 대한 비교형

량, 무역제한의 정도가 완화된 대안조치의 

존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

의 특성상 역내 규제만으로 실효성을 확보

하기는 어려우므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역외적용 가능성을 내포하는데,115) 이러한 

역외적용 조항도 GATS 양립성을 취약하

게 만다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u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Member compared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112)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위의 주 85. 

113) Ibid.  

114) 특히 ‘(i)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Ibid.  

115) 예컨대, EU의 DSA 및 DMA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불문하고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에
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역외적용을 전제하는 국내규제 법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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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경쟁법, 지적재산권법 등에서 예외

적으로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

라 공정거래법도 2024년 12월 제2조의2(국

외행위에 대한 적용) 신설을 통해 역외적

용 규정을 도입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직접성‧상당성‧예측가능성을 충족하

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역외적용을 인정한

다.116) WTO는 기본적으로 역외적용에 우

호적이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는 수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법 분야는 

역외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강한 영역이므

로,117) 통상친화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

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위한 이행조치의 형

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통상 문제를 야기

하는 근본적 원인이 GAFA로 대표되는 미

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FTA

가 보다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 FTA의 양허는 네거티브 열거방식

(negative listing)을 취하고 있어 부속서Ⅰ

의 현재유보 및 부속서Ⅱ의 미래유보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 분야에는 내국민

대우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당연히‘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라는 명칭으

로 유보한 사실이 없고, 적어도 이 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에 관해서는 부가통

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청각서비

스 분야에서도 특별한 유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118) 미디어 콘텐츠를 거래대상으

로 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사

실상 전면개방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

다.119) 따라서, 한미 FTA 제12.2조 내국민

대우, 제12.3조 최혜국대우 규정과 제14.2

조 접근 및 이용 규정 등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정부가 취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외국인을 직접적·형

식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로 한정되며, 정량적 

조치(실효적인 시장접근 제한조치)나 내외

11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117) 회원국 간에 이미 형성된 국제적 공감대를 근거로 하는 역외적용 조치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GATS 저촉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역외적용의 GATS 합치성 판단기준은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위의 주 85. 

118)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와 관련한 
현재유보를 1개 기재하고 있고,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이행요
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유보가 1개 기재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서비스에 대한 
현재 유보는 없고, 미래유보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에만 있다. Ibid.

1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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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차별에 기초한 정성적 조치(내국민대

우 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120) 

실제로 한미 간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로 

통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지만 사실상 내국민

대우 의무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규제와 내국민대우 제

한조치는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121)

2. 미국 빅테크 기업의 ‘국제적 선점

(international preemption)’ 

전략

미국 117대 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을 규제하기 위한 초당적 패키지 법안 5개 

등 다수 법안들을 심사하였으나, 대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의 입법 로비 등으로 입법화

에 이르지 못하였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와 같은 국내법 관련 로비는 물론, 국내법

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투자협정이

나 무역 규범 협상에 대해서도 소위 ‘국제

적 선점(international preemp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전략적 빅테크 기업들

은 자국 의회와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금

지 또는 제한하는 통상협정이나 무역 규범

에 법적으로 구속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

책 공간(policy space)을 박탈하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122) 이는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1990년대 거대 제약회사들이 의약

품 특허기간을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

는 입법에 대해 자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로비를 통해 당시 체결된 무역

협정에 관련 규정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전례들이 존재한다고 한다.123) 미국 빅테

크 기업들은 우리나라 인앱 결제 강제 금

지법을 막기 위한 로비에 실패하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미국에 

대한 차별적 입법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124)

초창기 미국의 인터넷 및 기술 기업들은 

상당수의 고객들이 외국에 존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국내 이슈에 대한 로비에 집중하였고, 무

역 정책은 관세나 소비자 관련 이슈 정도

120) Ibid.

121) Ibid.

122) Daniel Rangel & Lori Wallach, “International, Preemption by Trade Agreement: Big Tech’s Ploy to Undermine 

Privacy, AI Accountability, and Anti-Monopoly Policies”, Rethink Trade, 2023. 3.

123) Ibid.

124) Robert Kuttner, “Big Tech’s Relentless Influence on Trade Policy”, Economic Policy,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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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며 정책 수립에 큰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2010년대 초반

부터 USTR 무역장벽보고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관 업무

를 강화하였고, 이후 국제무역 체제 내에

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

동력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협회들이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 정부

에 해결을 요청한 데서 비롯되었다.125) 나

아가, 핵심 기업들은 두 번의 오바마 대통

령 대선 캠페인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

야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기도 했다.126) 이

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외 디

지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이후로는 국제

무역협정(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등 

국제통상 이슈에 대한 로비를 확대하고 있

으며, 현재 로비자금 집행 규모의 면에서

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IPEF, TTC, APEC 등 다양한 무대에서 무

역협상 과정(closed-door trade-negotiating 

processes)의 폐쇄성과 난해한 무역 용어들

을 활용하여 입법 관여자들의 손발을 묶기 

위해 노력 중이다.127) 즉, 빅테크 로비스트

들은 정책 네트워크의 기존 스키마를 새로

운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프레임을 규제기관에 제도

화시키게 함으로써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을 달성한다.128) 국내 입법을 위해

서는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통상협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절차를 거쳐 비공개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경우, 빅테크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과 정부 및 의회의 요구가 강해지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통상협상이라는 뒷문을 

통해 자국은 물론 상대방 국가로부터도 자

신들의 원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다양한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장(venue)

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

업과 무역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무역 체제

(international trade regime)를 구속력 있는 

125) Shamel Azmeh, Christopher Foster & Jaime Echavarri,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and the Quest for 

Free Digital Trad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ume 22, Issue 3, 2020. 9.

126)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의 최고경영자이자 디지털 업계의 로비스트였
던 로버트 할리먼을 USTR 부대표로 지명하였고, 할리먼은 지명 청문회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20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
진하고, 데이터 현지화 요구 및 디지털 기술 이전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초당적인 “디지털 무역 코커스
(digital trade caucus)”가 의회에 설립되었다. Ibid.

127) Daniel Rangel & Lori Wallach, supra note 122. 

128) Wendy Y Li, “Regulatory capture’s third face of power”, Socio-Economic Review, Volume 21, Issue 2, 

2023. 4.  



󰁴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111

국제규범에 도달하기 위한 무대로 인식하

고 있다.129)

3.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국가’의 국익

디지털 플랫폼 관련 통상 이슈에 있어, 

국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디

지털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초국가적인 주

권(transnational sovereign)을 행사하고 있다

는 견해도 있다.130)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

자들에게 행사하는 광범위한 권한, 정부의 

요구에 저항하고 기본권 보호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권력과 

주권(sovereignty)의 경계선에 의문이 제기

될 정도라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 속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의 역할은 주권국가의 그

것과 점점 닮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국내

법상 의무는 회피하면서 자신들에게 우호

적인 초국가적 제도와 관계 정립에는 적극

적으로 관여하고 있다.131)

디지털 플랫폼은 고유의 영토와 국민을 

보유한다. 플랫폼 영토는 연속적인 물리공

간이 아니라 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및 알

고리즘으로 정의되지만, 기술적‧경험적으

로 가상의 경계가 존재하고 이용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제공된다.132) 

그리고 GAFA 등 지배적 플랫폼은 수십억

의 사용자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 

국가의 인구수를 무색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창발력이고 실효적이다. 감

시 중개자(surveillance intermediaries) 역할

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들의 지배권에 

대한 특정 국가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저항

하고, 해외 저장 정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정보

가 보관된 나라 정부의 통제권 행사 시도

에도 저항한다. 또한, 관련국의 경쟁 당국, 

세무 당국, 데이터보호 당국 등과도 오랜 

시간 협상을 벌여왔다.133)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한 네트워크 보안 컨퍼런스에서 플

랫폼 회사들이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디지털 스위스”로서 기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글로벌 디지

털 인프라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관리

자’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노력

도 이루어지고 있다.134) 이용자들의 일상

적인 경험과 활동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129) Shamel Azmeh, Christopher Foster & Jaime Echavarri, supra note 125. 

130) Julie E. Cohen, “Law for the Platform Economy”, 51 U.C. Davis L. Rev. 133-2014, 2017 

131) Ibid.

132) Ibid.

133) Ibid.

1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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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고려할 때, 이들은 다른 초국가적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입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콘텐츠 등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를 위해 정규화된 내부 규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권 국가의 외교에 상

응하는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135)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디지털 통

상은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대립을 전

제로 한 ‘보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

가적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따라 이해관

계자들의 입장이 결정된다. 이제는 우리나

라 국민이냐 미국 국민이냐가 아니라, ‘특

정 디지털 플랫폼의 국민이냐 아니냐’(예

컨대, 특정 OTT나 게임채널 시청자인지 

여부)에 따라 입장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Ⅵ. 맺음말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긴장도 복합적으로 증폭되면서, 국내외에

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뜨겁게 이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서 때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선도하는 

등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정책 동

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미국, 

EU 등의 규제 당국, 학계로부터도 지속적

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그 중에서도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

용료 법(안), 그리고 플경법(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

았다.

디지털 플랫폼 자체의 특성과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플

랫폼에 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었다. 그

러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도 전에 제정된 

기존의 통상협정과 국제규범으로는 디지

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통상 문제에 명

쾌한 답을 제공하기 어렵고, 오늘날의 현

실을 제대로 반영한 통상협정이나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각국의 디지털 산업 여건과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 결

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

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상친화성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1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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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드물게 미국과 중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하는 토종 플

랫폼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의 입법과 정책을 만연히 벤치마킹하기

는 조심스럽다. 토종 플랫폼은 규제의 대

상임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통상 분쟁

의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라는 점에서, 우리 토종 플랫폼이 해

외 플랫폼과 국내외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통상법적 대응에 유리한 요

소이다. 해외 플랫폼 기업과 우리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내국민대우 위반 등 통상 분쟁 확률이 줄

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법령에서 

더 많은 국내 사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키면 통상 분쟁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국내시장이 왜

곡될 우려도 있다. 나아가, 규제 당국은 국

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

가기관의 집행력에 실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더라도 사실상 해외 사업

자의 경쟁조건을 변경시켜 내국민대우 의

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국

내 사업자들이 정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신뢰하지 못해 입법에 반대하거

나,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집행력 차이로 국

내 사업자에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국

가의 디지털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나 정무

적 판단으로 인해 입법 정책적 결단이 왜

곡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실제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었을 때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나 GATS가 정한 예

외적 항변의 인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통상 분쟁 가

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디지

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 단계부터 실

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

고, 기존의 WTO 제소 사례 등을 연구하여 

대응논리와 대책을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규제 방안에 대해 격론이 벌어

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문제는 대가(大家)들의 확립된 

이론이나 정설(定說)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대응 전략

(국제적 선점 전략 등)과 양상(디지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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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등)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도 소개

하였는바, 우리 경쟁 당국과 디지털 플랫

폼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에 조금이라도 참

고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지면의 제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계약법상 

불공정 약관 등의 주제는 이 글에서 다루

지 못하였고, 통상법적 쟁점 중 시장접근, 

국내규제, 비차별, 투자 관련 의무, 경쟁챕

터 내 의무 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 주제에 

대한 국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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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허유경･최태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

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고,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동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주요 국가

의 규제 당국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그리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

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

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

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

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핵심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인앤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플랫폼 

경쟁촉진법, 통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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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Youkyung Huh･Taeeun Choi

As the socioeconomic influence of digital platforms grows globally, intense debates about the 

extent of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are rag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outh 

Korea is one of the global digital powerhouses, with dominant domestic platforms that compete 

with US Big Tech platforms. In 2021, South Korean legislators made global waves by introduc-

ing the world's first “In-App Payment Act” which prohibits app store operators like Apple and 

Google from forc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South Korea’s legis-

lative and policy trend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regulators and academia as well as from 

the global digital industry.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in Korea and the US under the themes 

of the “In-App Payment Act,” the “Netflix Act,” the Network Usage Fee Bill, and th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Bill.

Due to the borderless nature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domestic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evitably involves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due to extraterritoriality. Existing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norms fail to provide clear resolutions to trade disputes in-

volving digital platforms. Neverthel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regulations of GATS 

and the KORUS FTA, which govern trade disputes that stem from extraterritoriality of domestic 

regulations, with the goal of finding clarity, or at least clear trends. Specifically, this article ex-

amines the trade policy trends of the US administrations as well as the trade strategies of the 

US Big Tech companies.

Since Korean native platforms are subject to domestic regulation and national protection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gulatory policies that reflect an approach that balan-

ces the multiple goals of achieving fair competition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securing 

competitiveness, and minimizing trade disputes. It is also important to address the righ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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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who are the users and beneficiaries of the platform, and who might suffer from rising 

costs or poor service quality due to regulations. Trade and regulatory policies should include cit-

izens' voices.

Keyword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Korean In-App Payment Act, Netflix Act, Network 

Usage Fees Bill,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Bill, Trad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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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실무관 윤찬혁

 

Ⅰ. 회의 개요

제79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2실무작업반 회의가 2024. 2. 12.부터 2. 

16.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관련 분쟁 해결 및 

재정에 관한 모델조항(model clauses on 

technology-related dispute resolution and ad-

judication) 최종안 성안 작업이 진행되었

다. 본 최종안은 첨단 기술(high-tech) 관련 

분쟁 해결 시 기존 중재절차 활용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2019년 이스라엘 및 일본 

정부가 UNCITRAL에 초안을 제시한 후 본

회의 및 실무작업반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

쳐 작성된 것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전

문가 조력 제공을 골자로 한다. 최종안과 

이번 작업반 회의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Ⅱ. 주요 내용

1. 초신속 중재(Highly Expedited 

Arbitration)

가. 개요

첨단 기술 관련 분쟁의 경우 경쟁 기술 

및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는 시장 특성상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에 UNCITRAL은 기존 신속 중재 규정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Rules, 

‘EARs’)에 규정한 것보다도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인 초신속 중재를 모색하였고, 

중재판정부 구성 후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

간을 기존 최장 9개월 이상에서 당사자 합

의에 따라 45일, 90일 등으로 대폭 단축 가

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주요 쟁점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는 초신속 중재 시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판정까지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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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규정 삭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프랑스는 중재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 연

장을 허용하지 않는 선택지인 <표 1> (e)

호의 option2를 당사자가 선택하는 경우 지

나치게 짧은 기간 제약으로 올바른 판정이 

내려지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이유

로 해당 선택지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표 1> 중재 판정 소요 기간 관련 규정

(d) The period of time for making the award 

shall be [45][60][90] days;

(e) Option 1: The period of time in sub-

paragraph(d) may be extended but 

shall not exceed a total of [90][120] 

[180] days;

Option 2: The period of time in sub-

paragraph(d) may not be extended;

(f)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arbitral 

tribunal may in exceptional circum-

stances and after inviting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determine that the 

modifications to the Expedited Arbitration 

Rules provided for herein shall no longer 

apply to the arbitration or that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all apply;

반면,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선택지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동 선택지

를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표 1>의 (f)호를 통해 초신속 중재 조항을 

배제한 후 <표 2>의 article16(3) 및 ar-

ticle16(4)의 적용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시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2> EARs 조항 중 중재 판정 소요 

기간 연장 관련 규정

Article16(3) If the arbitral tribunal con-

cludes that it is at risk of not rendering an 

award within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t 

shall propose a final extended time lim-

it···. The extension shall be adopted only 

if all parties express their agreement to the 

proposal within the fixed period of time.

Article16(4) If there is no agreement to 

the extension in paragraph 3, any party 

may make a request that the Expedited 

Rules no longer apply to the arbitration.

초신속 중재의 취지상 이스라엘 및 스위

스의 의견이 실무작업반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사무국은 <표 1>의 (f)호가 예외적인 

경우 중재 절차 전반에서 초신속 중재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연장을 허용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조항 첫 호로 위치시킨 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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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이 최종안을 성안하였다.

<표 3> 중재 판정 소요 기간 관련 규정 

최종안

(f)→(a) The arbitral tribunal’s power pur-

suant to article 2(2) of the Expedited 

Rules to determine that the Expedited 

Rules shall no longer apply to the arbi-

tration also extends to the power to de-

termine that the modifications to the 

Expedited Rules contained herein shall 

no longer apply.

(e)→(f) Option 1: The period of time in 

article16(2) of the Expedited Rules shall 

not exceed a total of [90][120][180] days;

  Option 2: The extended period of time 

referred to in article16(2) of the Expedited 

Rules shall not exceed a total of 

[90][120][180] days.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the award is made shall not 

be further extended. Article 16(3) and (4) 

of the Expedited Rules shall not apply.

2. 재정(Adjudication)

가. 개요

재정은 선임된 1명의 재정인(adjudicator)

이 중재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

차로서 건설 등 계속되는 사업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미권에서 주로 

활용되는바 초신속 중재와 함께 신속한 분

쟁 해결에 적합하여 제안되었다.

나. 주요 쟁점

(1) 재정의 적용범위

<표 4> 재정 적용범위 관련 규정

2.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may be settled by adjud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넓은 분야의 분쟁에 재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표 4>에 대해 미국과 노르웨이는 

재정 결정이 중재 또는 소송에 의해 번복

될 수 있으므로 금전배상 청구 등 원상회

복이 용이한 분야에만 그 범위를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스위스는 재정 적합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특정 쟁점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

로 범위 한정 시 사안마다 재정 적용 가부를 

쟁점으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절차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양측 모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실

무작업반의 지지를 얻은바 사무국은 당사

자 간 합의로 재정의 적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 5>와 같이 최종안을 성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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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재정 적용범위 관련 규정 최종안

2. Option 1: Any dispute may be determined 

by adjud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3. Option 2: Any dispute relating to [clauses 

[xx(to specify clauses)][performance ob-

ligations under clauses xx][monetary 

claims][technical issues] under this con-

tract [excluding its termination and in-

validity] may be determined by ad-

jud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

lowing provisions:

(2) 재정 및 중재의 병행 가부

<표 6> 재정 및 중재 병행 관련 규정

4. (a) The referral of a matter to adjudication 

and the arbitration pursuant to para-

graphs 2 and 3 shall not preclude a 

party from referring the same matter to 

arbitration under paragraph 1*;

  *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일본 및 베트남은 재정과 중재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나 서로 상충하는 결

과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 비

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양 절차의 병행

에 반대하였다. 

반면, 미국 및 스위스는 실무상 재정이 

신속하게 결정되므로 비효율이 발생한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절차

의 병행이 허용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점하여 개시하

는 등의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양측 모두 실무작업반으로부터 지지를 

받은바, 사무국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병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내하는 <표 7>의 설명(note)을 추가하였다.

<표 7> 재정 및 중재 병행 규정 관련 

설명

Note: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con-

current initiation and conduct of ad-

judication or arbitration under para-

graphs 2 and 3 and arbitration under 

paragraph 1, parties may consider in-

cluding the following paragraph.

3. 기술고문(Technical Advisors)

가. 개요

첨단 기술 관련 분쟁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UNCITRAL

은 중재판정부가 전문가로부터 기술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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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정보를 제공받아 전문적 기술 관련 

쟁점에 대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전문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

였다. 

나. 주요 쟁점

기술고문이 중재판정부에 정보를 제공

할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주

요 쟁점이었다. 

멕시코는 <표8>의 규정에 당사자가 기

술고문의 설명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문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

여 규정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8> 기술고문의 역할 수행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4. …. When the technical advisor per-

forms its role orally, the parties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be present and, when 

the technical advisor performs its role in 

writing, the document shall be communi-

cated to the parties.

반면 미국은 이를 당사자 간 합의사항으

로 규정하여 사적자치를 존중하자는 의견

을 개진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므로 권리를 자세히 열

거하여 절차를 지연하기보다는 중재판정

부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당

사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이 실무작업반

의 지지를 얻은바, 사무국은 <표9>와 같이 

위임사항(the terms of reference)에 기술고

문의 조력 제공 방식 등을 당사자가 합의

하도록 유도하고,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

에게 기술고문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reasonable op-

portunity)를 제공하도록 최종안을 성안하

였다.

<표 9> 기술고문의 역할 수행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최종안

2(b).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ap-

pointing a technical advisor, the arbi-

tral tribunal shall consult the parties 

on the terms of reference, including 

the type of assistance to be provided by 

the technical advisor and the means 

and manner in which the technical ad-

visor performs his/her role.

4. The arbitral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parties are given a reasonable op-

portunity to comment on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the technical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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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논의 계획 및 평가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확정된 최

종안은 ’24. 6. 24. ~ 7. 12. 뉴욕에서 개최

되는 제57차 UNCITRAL 본회의에서 논의 

후 결의될 예정이며,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증거 관련 안내문(guidance 

text)’의 향후 논의 방향도 해당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 관련 분쟁 해결 제도는 꾸

준한 수요 증가가 예측되나, 재정 및 기술

고문 등의 개념은 우리나라 법제에 생소한 

개념이므로 연구 등을 통해 국내법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모델법 조항의 활용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개

최되는 실무작업반 회의 및 본회의에 한국

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국제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UNCITRAL 회원국

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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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30일 제정

2024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

의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

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

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

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

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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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

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

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

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

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의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

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

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

야 한다.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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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

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

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

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

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

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

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

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129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

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

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

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준

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

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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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

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

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

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

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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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

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

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

로 한다.

부   칙(2009년 6월 30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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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OO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

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 명

제 1 저 자

교 신 저 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133

(별지2)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

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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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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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할 원

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률｣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

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

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

지한 연구자, 해당분야의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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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률｣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획논단 주제 선정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에 따른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

6. 제11조 제4항에 따른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 

7. 기타 ｢통상법률｣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서의 임기

는 편집위원 임기 만료시 함께 종료된다.

② 편집위원이 임기의 개시에 앞서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임기 중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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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

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④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

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임무)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

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원고의 심사

제9조(심사 대상) ①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

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

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통상법률｣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

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통상법률｣誌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

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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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

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

여야 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률｣ 원고작성방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통상법률｣誌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 

양식,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양식을 송부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심사 기간은 1주일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심사 의뢰 후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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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서 원본 파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한 때: 게재 불가

② 심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유보’ 의견을 내거나,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

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

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

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

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

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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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게재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

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한 이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17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誌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誌는 매년 2, 5, 8, 11월 2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자료의 전송)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자료 전송 및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

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3년 1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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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들은 재위촉되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4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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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①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원고는  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

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

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

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 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쉼표. 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로 송부하거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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